




프로그램

- i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일시 : 2023. 12. 12.(화), 14:00~16: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0층)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UPR 권고 

그 의미와 이행 방안

14:00~14:05  개  회  사회 문은현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장

14:05~14:10  인사말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10~14:20
(10분) 

 [발제1] 제4차 UPR 권고 및 제5차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개괄 및 평가

- 최수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14:20~14:30
(10분)

 [발제2]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자유권 1 (생명권, 안전권 등)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14:30~14:40
(10분)

 [발제3]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자유권 2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 전은경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선임간사

14:40~14:50
(10분)

 [발제4]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차별금지법 및 성 소수자 분야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14:50~15:00
(10분)

 [발제5]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군 인권 분야 

- 조규석 군인권센터 정책기획팀 간사

15:00~15:10
(10분)

 [발제6]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이주인권 분야 

-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15:10~15:20
(10분)

 [발제7]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여성인권 분야 

- 여명희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사무관 

15:20~15:30
(10분)

 [발제8]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노동 분야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15:30~16:0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관계부처 참석자 의견 등 

16:00 폐  회 



목  차

- ii -

[발제1] 제4차 UPR 권고 및 제5차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개괄 및 평가 ·················1

- 최수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발제2]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자유권 1 (생명권, 안전권 등) ····························19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발제3]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자유권 2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27

- 전은경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선임간사

 [발제4]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차별금지법 및 성 소수자 분야 ·························43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발제5]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군 인권 분야 ·····················································75

- 조규석 군인권센터 정책기획팀 간사

 [발제6]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이주인권 분야 ···················································89

-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발제7]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여성인권 분야 ···················································97

- 여명희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사무관 

 [발제8]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노동 분야 ························································105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부록]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5차 정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117



[발제1]

제4차 UPR 권고 및 제5차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개괄 및 평가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UPR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토론회

최수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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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UPR 권고 및 제5차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개괄 및 평가

최수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1. 들어가며

❏ 2023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및 ‘유엔 자유

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제5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State 

party report) 심의’가 각각 진행되었으며, 각 절차를 통해 유엔은 대한민국에 

다양한 인권개선 과제를 권고함.

▶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대한민국 UPR 심의

 - 2023. 1. 26. 제4차 UPR 실무그룹의 심의 진행,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총 263개 권고 

제시 

 - 2023. 7.  7.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4차 UPR 최종결과 채택 

▶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심의

 - 2023. 10. 19.~20. 제5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 2023. 11. 3. 제5차 최종견해(권고) 발표 

❏ 당사국이 유엔인권제도의 국가보고서 보고·심의 절차에 임하는 것은 국제적 약

속(의무)의 이행일 뿐만 아니라, 당사국 내 정책 수립 및 이행을 목적으로 국내 

인권보호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 (효용성)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정책간 조화를 위해 취해진 국내 조치들에 

대한 포괄적 검토,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보호 및 향유 관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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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항 평가 및 모니터링, △국제인권조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문제점 및 걸

림돌 확인, △국제인권조약의 더욱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목표와 필요성 평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의 개발 및 수립 등 

❏ 유엔인권제도의 국가보고서 보고·심의 제도는 해당국 내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무엇이 달성되었고,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 참여, 정부 정책에 대한 공적 심사,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가 장려·촉진되어야 함. 또한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 과정에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가 참여하는 방식이 검

토될 필요가 있음. 

2.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엔인권제도 심의 대응 경과 

1)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대한민국 UPR 심의 

❏ (2022. 7. 14.) 인권위, 제4차 UPR 심의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유엔에 제출

- 여성 인권, 아동 인권, 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 정보 인권, 노동 인권, 기업

과 인권, 기후변화와 인권 등 12개 영역에 대한 현안 및 권고(안) 제시

❏ (2022. 11. 8.) 인권위, UPR INFO 사전세션 참석을 위한 인권단체 간담회 개최

- 국제사회(유엔 회원국 외교부 등)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인권현안 브리핑을 준

비하기 위한 협업 논의

❏ (2022. 11. 30.) 인권위, UPR INFO 사전세션 참석 및 발표(제네바) 

- 각국 유엔대표부를 대상으로 한국의 인권현안 및 UPR 권고사항 제안(22개국 

60여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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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13.) 인권위, 주한 외교공관 대상 UPR 브리핑 세션 개최

- 인권위 독립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인권개선 과제 및 UPR 

권고 제안(43개 대사관 소속 외교관 총 46명 참석)

❏ (2023. 1. 26.) UPR 실무그룹,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제4차 정기 심의 진행 

-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참석(10개 부처 구성)

- 총 95개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 등 표명

❏ (2023. 2. 1.) UPR 실무그룹, 대한민국 심의 결과보고서 채택

- 95개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총 263개의 권고 제시 

- 정부는 97개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나머지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 검

토 후 유엔에 통보하기로 함

❏ (2023. 2. 27.) 인권위, UPR 실무그룹 심의 결과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 ·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

❏ (2023. 4. 14.) 법무부, 제4차 UPR 후속조치 간담회 개최

- 관련 정부부처,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과), 시민사회단체 참석 

- [위원회 발제] 정부의 수용 미정 권고에 대하여 수용 권장 및 이행 방안 제시 

❏ (2023. 6. 12.) 법무부, 유엔에 UPR 권고 수용 답변서 제출

- 총 263개의 권고사항 중 159개 수용, 5개 일부 수용, 99개 참조

❏ (2023. 7. 7.) 인권위,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대한민국 UPR 최종결과 채택’ 

세션 참석 및 인권위 입장 발표

- [위원회 발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중요 권고사항(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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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개선)을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 표명, 권고사

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촉구

2)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심의

❏ (2018) 한국 정부, 자유권위원회 심의관련 약식보고절차(simplified procedure)* 

채택

* 자유권위원회가 쟁점질의 사항을 사전에 심의대상국 정부에 송부, 이에 대한 

정부의 서면답변서를 국가보고서로 갈음하는 절차 

❏ (2018) 자유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쟁점질의 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 작성을 위한 정보노트(Information Note) 제출 요청 

❏ (2019. 5.)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위원회에 정보노트 제출 

❏ (2019. 8.)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쟁점질의 목록(LoIPR) 송부 

* 쟁점질의 목록 - 제4차 최종견해 이행 현황, 차별 및 혐오표현 근절 대책, 사

형제, 여성폭력 대응 대책, 군대 내 인권침해, 이주민·난민 권리 실태 등 인권

정책 전반에 대한 총 27개 질의로 구성

❏ (2019~2020) 한국 정부,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 작성 

- (2020. 7.) 국가인권위원회,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0. 12.) 한국 정부, 자유권위원회에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 

❏ (2023. 9. 12.) 국가인권위원회, 제5차 심의 관련 독립보고서 제출

❏ (2023. 10. 19.~20.) 자유권위원회, 제5차 심의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위원 대상 브리핑세션(10. 16.) 구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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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1. 3.) 자유권위원회, 제5차 심의 결과 및 최종견해 발표

❏ (2023. 11. 7.) 국가인권위원장, 제5차 최종견해에 관한 성명 발표

3. 유엔인권제도의 대한민국 심의 결과 

1)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대한민국 UPR 심의 결과 

□ 제4차 UPR 주요 권고

○ 95개의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총 263개의 인권 개선 과제 권고

- 한국 정부는 이중 164개 수용(일부수용 5개 포함), 99개 참조

법률
제도 
개선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등 국제조약의 비준 

 차별금지법 제정

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  

 사형제 폐지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자유권
보호

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 개선 

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호 강화 

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에 의한 사생활 권리 및 인권침해 예방 

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사회권
보호

 노동권 침해 행위로부터 노동자 보호

 모든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 강화 

 차별없는 교육 제공 및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 HIV 보균자 대상 지원 조치 및 HIV/AIDS 예방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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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권

 여성차별 철폐 및 성평등 증진 정책 및 제도 강화 

 젠더 폭력, 사이버 성폭력, 가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부부강간을 형사처벌하도록 법률 개정 

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 

 성별 임금 격차 해소

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고위직 진출, 여성 대표성 증진 

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경우, 타 기관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던 기능 및 서비스

의 유지 및 강화 

 성에 대한 권리 및 여성 인권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의 젠더 및 여성권리 관련 권한 강화 

아동
인권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정책계획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 강화

 아동 폭력 및 학대, 아동대상 사이버 폭력 근절 정책 강화 

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 미성년자(소년범) 구금 제한 

 촉법소년 연령하향 계획 재검토 

 아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 출산 및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부모 지원 

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 시행 

장애인
인권

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 장애인의 탈시설화 과정 개선 

 장애인의 차별없는 건강권 향유 강화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적 지원 강화

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중단,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제도 도입 

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 선거 및 정치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 확대 

이주자
인권

 인종차별·외국인혐오 예방 및 대응 강화

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비롯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형법 개정 

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 보호 강화 및 근로사업장 변경 제한 개선 

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강화 

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실태 개선 

 난민인정심사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신설

 인권에 기반한 이민정책 도입 

 이주아동의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이주아동 등록제도 개선

노인
인권

 노인의 사회보장·의료 접근권 강화, 노인 빈곤 감소를 위한 조치 강화

 노인을 위한 복지, 연금, 생활 여건 개선

 노인을 위한 주거 정책 강화 

 노인 학대 예방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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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

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 동성혼의 법적 인정

 성 소수자의 성별정정 전제조건 없이 허용 

 전환치료 금지

군인권
 군 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 

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기후
변화 
인권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및 달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위협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시행 

 기후위기 취약계층 권리보호를 위한 통합적 대응시스템 및 행동계획 수립

그 외
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조치 강화  

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의 0.7%로 확대 

* 세부내용 -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 자료집(국가

인권위원회, 2023. 9.)> 참조

□ 제4차 UPR 권고의 특징과 의미 

○ 권고 건수가 UPR 심의 회차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경향

- 권고사항(과제)의 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고 확장되는 경향 

<대한민국에 대한 UPR 심의 경과>

UPR 심의
1차 2차 3차 4차

2008. 5. 2012. 10. 2017. 11. 2023. 1. 

대한민국에 대한 
UPR 권고 건수

33 70 218 263

수용(Support) 15 42 121
164 

(일부수용 5 포함)

참조(Note) 18 28 97 99

권고 수용율 45.5% 60.0% 55.5%
60.5%

(일부수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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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UPR 권고 중, 최다 권고사항(20개 이상)은 다음과 같음.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비준

- 여성폭력, 성폭력, 젠더 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 여성차별 철폐 및 성평등 증진

- 아동인권 보호(아동학대·폭력 예방 등) 

- 성 소수자 차별 근절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군형법」제92조의6(추행) 폐지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개선(복무 분야 및 기간)

○ EU, OECD 소속 국가들은 ∆사형제 폐지, ∆성평등 증진 및 여성 차별 철폐, 

∆성 소수자 인권 보호, ∆차별금지법 제정, ∆대체복무제도 개선 등의 권고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임. 

○ 개발도상국 및 이주민 송출국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인신매매 예방 등 이주민 인권 보호 관련 권고에 집중하는 경

향을 보임. 

○ 한편, ∆기후변화와 인권(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정보인권(인공지능

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관련 권고가 제4차 UPR 절차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군 인권 보호체계 강화,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에 관한 권고 등이 

과거 UPR 절차 때와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남.

2)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제5차 대한민국 심의 결과 

□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 주요 내용 

○ 29개의 쟁점, 총 58개 항에 달하는 내용의 우려 및 권고사항을 대한민국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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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측면

[최종견해 Para. 3-4]

 아래의 법률 제정 및 국제인권협약 비준  

 -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강제실종방지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 제87호, 제98호

우려사항 및 권고

개인통보
선택

의정서

[최종견해 Para. 5-6]

 (우려) 개인통보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메커니즘 및 법률 미비

 (권고) 자유권위원회 개인통보 결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 및 메커니즘 수립, 

법 집행 공무원 대상 자유권규약에 관한 교육 실시, 국제인권제도 권고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 수립 

국가
인권
기구

[최종견해 Para. 7-8]

 (우려) 투명하고 참여적인 국가인권위원 선출 절차 미흡,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 

자원 부족 

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선출·임명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 확보, 

독립적 후보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필요한 입법 조치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적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기업과 인권

[최종견해 Para. 9-10]

 (우려) 한국 기업의 해외사업 진행 시 인권침해 발생 지속, 이에 대한 국내 구제 

조치 메커니즘 마련 미흡 

 (권고) 기업의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구속력 있는 법률의 제정, 기업의 해외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강화,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메커니즘 수립  

차별
금지

[최종견해 Para. 11-12]

 (우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특히 무슬림, 난민 등 특정 집단 대상 차별 및 

혐오발언 발생 우려 

 (권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혐오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공무원 

및 법 집행기관 대상 혐오표현·혐오범죄에 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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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성 정체성

[최종견해 Para. 13-14]

 (우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및 정책의 부재, 「군형법」 제92조의6

에 따른 처벌,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인정 부재, 성 소수자 법적 성별 정정 관련 

무리한 요건 적용 

 (권고) 성 소수자 차별금지 법률 및 정책 수립, 「군형법」제92조6의 폐지, 동성 커플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차별 예방,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의 완화,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 시행   

여성 차별

[최종견해 Para. 15-16]

 (우려)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낮은 여성 대표성, 성별 임금 격차 발생,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에 따른 당사국의 성평등 증진 역량 퇴보 우려

 (권고)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 구현 

및 성별 임금 격차의 구조적 원인 타파, 선출직 여성 공직자 증원을 위한 조치 마련,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관련 인권영향평가 실시  

여성
폭력 

[최종견해 Para. 17-18]

 (우려) 가정폭력과 온라인 성폭력의 확산 및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비동의간음죄 

미도입, 부부강간에 대한 독립적 처벌규정 부재  

 (권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책 

및 지원책 강화, 부부강간의 명시적 범죄화, 2차 피해 예방 조치 강화, 온라인 성범죄 

예방 조치 강화 

자발적
임신
중단

[최종견해 Para. 19-20]

 (우려) 낙태를 비범죄화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후속 입법 조치 부재, 임신 중단 

약물의 국내 도입 검토 지연 

 (권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발적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관련 조치 마련, 

임신 중단 약물의 국내 도입 검토, 자발적 임신중단 및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보장 

대테러조치

[최종견해 Para. 21-22]

 (우려) 테러위험인물 대상 통신감청과 관련하여 사생활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의 부족 

 (권고) 통신감청 등 대테러 조치로 인해 개인의 자유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마련, 대테러 당국의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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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최종견해 Para. 23-24]

 (우려) 사형 선고의 지속, 사형제 폐지를 위한 대중 인식 제고 조치 부족

 (권고) 사형제의 법적 폐지,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사형제 폐지에 관한 대중 인식 제고 조치 시행 

자살
예방

[최종견해 Para. 25-26]

 (우려) 노인, 청년층, 군인의 높은 자살률과 자살예방센터의 자원 부족, 군대 내 

상당 수준의 정신적 압박 및 이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 우려 

 (권고) 교육 및 근로 환경, 군대 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살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마련, 지역 단위 자살예방전담센터의 재원 등 강화 

생명권
(이태원
참사)

[최종견해 Para. 27-28]

 (우려) 2022년 10월 이태원에서 발생한 군중 압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구제책 미흡, 추모 집회에 대한 당국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 및 집회 참여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제재 등 우려  

 (권고) 이태원 참사를 조사할 독립적 기구의 설치,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및 처벌, 피해자·유가족에게 배상 제공,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고문 금지

[최종견해 Para. 29-30]

 (우려) 국제적으로‘고문’으로 인정되는 행위들(정신적 고문 포함)이 형사법상 완전히 

범죄화되지 않은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

과 자원이 부족한 점 우려 

 (권고) 국제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형사법에 독립적인 고문 처벌 조항 마련, 고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미적용, 고문 및 가혹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메커니즘 

마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군 인권
침해

[최종견해 Para. 31-32]

 (우려) 군대 내 가혹행위, 성희롱, 성폭력의 지속적 발생 

 (권고)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 시스템 및 절차 강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지원 보장, 군대 내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및 인권 존중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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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최종견해 Para. 33-34]

 (우려) 인신매매의 만연 및 피해자 식별 미흡, 고용주의 이주노동자 신분증 압수 

관행 지속 및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및 강제 노동 우려, 「인신매매방지법」의 

인신매매 정의 및 처벌 규정 미흡 

 (권고)「인신매매방지법」의 처벌 규정 보완,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식별 및 지원 강화, 이주노동자 신분증 압수 관행 처벌 및 근절

변호인 조력

[최종견해 Para. 35-36]

 (우려)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는 모호한 법률 규정 및 지침으로 인해 자의적 적용 

우려 

 (권고) 피구금자가 심문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임의로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탈북자 송환 
금지

[최종견해 Para. 37-38]

 (우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되는 

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이 최대 90일을 초과하여 구금될 수 있는 점, 구금 중 독립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

 (권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구금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보호 불허 결정 등에 대해 사법기관에 이의제기할 권리 등을 법률에 명문화, 

북한이탈주민의 최단기간 구금 보장 

비자의
입원 

[최종견해 Para. 39-40]

 (우려) 자의입원 환자가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퇴원이 거부될 수 있고, 입원형식이‘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입원 적합성 심사 결과 퇴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낮은 점 우려

 (권고) 법적 보호자(보호의무자)에 기반한 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당사자(환자)의 

의사 결정 지원 제도 도입,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공정성 및 독립성을 갖추도록 

구조와 절차 개선

구금
시설
여건 

[최종견해 Para. 41-42]

 (우려) 구금시설 과밀수용, 처벌적 독방 구금 관행 및 독방 구금의 연속적 연장, 의료서비

스에 대한 불충분한 접근, 조사수용실에서 남성 교도관에 의한 여성 수용자 감독 

 (권고) 비구금조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과밀수용 해소, 처벌적 독방 구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방 구금을 연속적으로 부과하는 조치 금지, 교정시설 내 의료진 

확대 및 관련 예산 증액, 조사수용실에서 남성 교도관이 여성 수용자를 감독하는 

관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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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구금
여건

[최종견해 Para. 43-44]

 (우려) 공항 출국대기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이주구금에 대해 우려, 이주구금

시설 및 출입국항에 대한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부족, 이주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 관행 우려

 (권고) 이주구금시설 및 출입국항 내 관련 시설의 생활 여건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

록 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독립적 모니터링 실시,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 금지 

이주민, 난민 

[최종견해 Para. 45-46]

 (우려) 비정규 이주자에 대한 행정구금 및 난민 신청자에 대한 빈번한 구금 관행, 

이주구금의 장기화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 법제화 부족,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의 과다, 법률상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재결합 권리 불인정 

 (권고) 이주구금 기간의 최소화, 이주구금 기간에 대한 상한선 도입 및 구금 명령에 

대한 주기적인 사법심사 보장,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재결합 권리 인정,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취업 허가, 필수 의료서비스, 기초생활 지원에 효과적 접근 보장

사법부
독립성
공정성

[최종견해 Para. 47-48]

 (우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임명된 판사들에게 사법권이 집중되어 있어 부패 

수사가 저해될 수 있는 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법관들에 대한 제재 

미흡 

 (권고) 사법부와 검찰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마련, 사법권 

남용에 대한 실효적 조사 및 제재 조치 시행 

통신 감시

[최종견해 Para. 49-50]

 (우려) 법 집행기관의 광범위한 정보 접근 및 통신 감청 권한 보유, 사생활 권리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을 예방할 보호장치 미흡, 수사기관의 긴급 감시 및 감청 활동 

관련 법원의‘사후’ 허가 문제 우려 

 (권고) 모든 유형의 통신 감시 활동이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법률을 통해 

규제, 감시·감청에 대한 사전 사법적 승인 적용, 감시·감청 활동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남용 시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 수단 제공 

양심적 병역
거부

[최종견해 Para. 51-52]

 (우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복무영역이 교정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할 수 없는 

점 우려 

 (권고) 대체복무 기간의 단축 및 복무영역의 다양화, 현역 군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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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최종견해 Para. 53-54]

 (우려)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조치 미흡, 정부·기업·선출직 공직자들을 비판하는 언론

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모호한 문구에 따라 기소가 지속되고 있는 점 우려  

 (권고)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검토하고, 형사 처벌은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거나 그 범위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것 

평화적
집회의 권리

[최종견해 Para. 55-56]

 (우려) 서울 지하철 장애인 인권 활동가 시위에 대한 과도한 물리적 개입 및 제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제한 우려

 (권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위한 환경 조성,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은 자유권규약 제21조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의 폐지 또는 개정 고려

결사의자유

[최종견해 Para. 57-58]

 (우려) 공무원, 교원, 비정형 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의 결사의 자유가 불합리

하게 제약받고 있음을 우려, 2022년부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심각한 탄압 우려 

 (권고) 공무원, 교원, 비정형 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 및 파업할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노동조합에 대한 낙인 및 사법적 괴롭힘 근절, 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

공공
영역 참여

[최종견해 Para. 59-60]

 (우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되고 있는 점 우려

 (권고) 공무원과 교사가 시민으로서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출생
등록

[최종견해 Para. 60-62]

 (우려) 외국인의 자녀 출생등록은 자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 미등록 이주민이 실질적으로 자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발생 우려

 (권고)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제정, 

부모의 법적 지위 및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마련, 출생등록을 통해 취득된 정보가 외국인 아동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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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정보 보급 
 입법·사법·행정부 및 일반 국민에게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국가보고서를 당사

국의 공식 언어로 번역하여 널리 배포할 것

후속
조치

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12항), 평화적 집회의 권리(56항), 결사의 자유(58항)에 대한 

권고 이행 정보를 2026년 11월 3일까지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것 

 당사국은 2029년에 자유권위원회의 차기 심의를 위한 쟁점질의 목록을 받게 될 

예정이며, 제6차 국가보고서를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것 

 차기 국가보고서의 분량은 21,200 단어로 제한되며, 차기 심의는 2031년 제네바에

서 개최될 예정

□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의 특징과 의미

○ 자유권위원회가 제5차 최종견해는 정부가 제출한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자유

권위원회의 심의(2023. 10. 19. ~ 10. 20.)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권 보장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 볼 수 있음. 

- 5차 최종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정부, 국회 등에 권고·의견표명 했

던 내용 중 미해결된 과제를 상당수 포함 

○ 제5차 최종견해에는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제7조(찬양·고무 등) 폐지 

혹은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자유권규약 제22조 유보 철회(공무원 노동3

권 제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개인통보 결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

률 제정,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부부강간죄 및 비동의간음죄 도입, △구

금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독방구금 제한 등,  과거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가 여

전히 이행되지 않아 반복된 권고가 상당수 있음. 

-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간 상당수의 인권 문제가 답보 상태

○ 또한, 자유권위원회는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

사와 피해자 지원,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관련 인권영향평가 실시,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의 실효적 시행 등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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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자유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향유 보장,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결사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2026년 11월 

3일까지 해당 권고의 이행 경과를 자유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 제4차 최종견해(2015)의 경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개선

(전환치료 금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집회의 자유 제한 및 물리력 사용에 관한 법

규 재검토 등)에 관한 권고 이행 정보를 1년 내에 자유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인권위원 선출·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이는 입법 조치를 취하고, △재정적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제5차 최종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 9. 제출한 독립보고서 및 2023. 

10. 16.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 회의에서 제시한 견해와 권고(안)를 상당 부

분 반영하고 있어, 유엔인권조약기구 심의 절차에서 △의제 및 쟁점 선정, △

권고(안) 견인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을 확인함. 



[발제2]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자유권 1
(생명권, 안전권 등)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UPR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토론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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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자유권 1
(생명권, 안전권 등)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국가인권기구]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Para. 7-8

자유권위원회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국가인권위원 선출 절차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의 재정 자원 부족 등이 우려되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선출·임명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 확보, 독립적 후보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필요한 입법 조

치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적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권고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국가인권위원 인선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정치적 성향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11인 

국가인권위원 모두 단일하고 독립된 후보추천과정(후보추천위원회)을 통해 선출

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 후보 추천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함. 현재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2인에 대해

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절

차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 대법원과 국회의 국가인권

위원 추천과정은 매우 불투명하고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은 더욱 필요함. 각 추천 기관들 스스로 후보추천 

절차를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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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_10.29 이태원참사]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Para. 27-28

자유권위원회는 2022년 10월 이태원에서 발생한 군중 압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구제책 미흡, 추모 집회에 대한 당국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 및 집회 

참여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제재 등 우려를 표하고 이태원 참사를 조사할 독립적 기

구의 설치,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및 처벌, 피해자·유가족에게 배상 제공,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음.  

▶ 정부는 “참사 직후부터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으로 대부분 

진상이 규명되었으며 현장 추모시설 조성 등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답하였

으나 유가족들은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진실 규명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책

임을 져야 하는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음. 유가족들이 국회에 제안하여 발의 

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183명이 공동발의를 하여 신속처리안건으

로 지정되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을 지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

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 합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음. 자유권위원회가 재난참사에 대

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책임자 사법적 처벌, 피해자 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권고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이 모든 권고를 이행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음. 

[사형제도폐지]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Para. 23-24

자유권위원회는 사형 선고의 지속,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대중 인식 제고 조치 부족 

등이 우려되기에, 사형제도의 법적 폐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 가입,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대중 인식 제고 조치 시행 등을 권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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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정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

로 신중한 검토 필요”라고 답변했음.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가별정례인

권검토(UPR), 자유권위원회(CCPR), 고문방지위원회(CAT) 등에서 사형제도 폐

지를 권고 할 때 마다 이와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해 왔음. 정부는 국제사회에서는 

종교·인권·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사형 집행이 26년 동안 없었던 것을 마치 정부

의 결단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시설 정비를 지시하거나 

사형제도와 사형집행은 법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을 추진하는 등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

나 노력을 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함. 사형제도와 같은 강성 형벌 정책이 실질적으

로 범죄 억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연구와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

도 정부가 사형제도와 엄벌주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방향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자유권 규약 제2선택 의정서에 서둘러 가입하고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형벌 도입 등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함. 

[국가보안법]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_UPR 권고

국가보안법 전체 또는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임의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국제인권

기준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 할 것을 권

고하였음.

▶ 정부는 “안보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최소한으로 적용하여 자의적 법률 적용을 예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말 자체가 매우 자의적이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시기와 

맞물려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유엔을 비

롯한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폐지 또는 개정 권고를 받았던 국가보안법의 반

인권적인 적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대폭 개정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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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임. 국회에도 17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과 개정안이 발의 되는 등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개선 노력이 없었음.

[고문방지]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Para. 29-30]

자유권위원회는 국제적으로 ‘고문’으로 인정되는 행위들(정신적 고문 포함)이 형사

법상 완전히 범죄로 규정 되지 않은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자원이 부족한 점 등을 우려했고, 국제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형사

법에 독립적인 고문 처벌 조항 마련, 고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미적용, 고문 및 가

혹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메커니즘 마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을 권

고하였음. 

▶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등 국가예방기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고문 방지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우리 법에 고문을 정의하는 조문이 없어 이를 법률에 포함시켜 국제규범

에 따라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고 모든 고문 사건의 조사 및 처벌을 위한 독립적 

예방·조사 기구 설치의 근간이 될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함. 

[구금시설인권]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Para. 41-42]

자유권위원회는 구금시설 과밀수용, 징벌적 독방 구금 및 독방 구금의 연속적 연장,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충분한 접근, 조사수용실에서 남성 교도관에 의한 여성 수용자 

감독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비구금조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과밀수용 해소, 처

벌적 독방 구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방 구금을 연속적으로 부과하는 조치 금

지, 교정시설 내 의료진 확대 및 관련 예산 증액, 조사수용실에서 남성 교도관이 여성 

수용자를 감독하는 관행 중단 등을 권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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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순히 교도소나 수용 거실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는 해결 할 수가 없고 교정 인력 충원과 예산 확충, 불구속 수사 원칙의 확장 

등이 필요함. 독방 구금을 징벌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독방 구금의 

날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함. 수용자들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료진 

확대가 필수적이고 외부병원 진료, 외부의사 진료 등의 기회를 늘려야 함. 예산

을 증액해도 의료진이 구금시설 근무를 기피라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대체복무]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Para. 51-52]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복무영역이 교정

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할 수 

없는 점을 우려했고 대체복무 기간의 단축 및 복무영역의 다양화, 현역 군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보상 

제공 등을 권고하였음.

▶ 정부는 대체역의 복무 기간과 분야는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

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현재 대체역의 복무 기간은 36개월인데, 이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보다 18개월에서 15개월 김. 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

으나 대통령령에서 이를 구치소, 교도소, 구치지소 등으로 한정 짓고 있음. 대체

역의 복무 기간을 최소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인 21개월에 맞춰 조정하고 

대체복무 기관을 공공 또는 공익 관련 시설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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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자유권 2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전은경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선임간사)

1.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1) 권고내용

- 모든 사람이 결사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의 제한 및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규칙이 국제법

을 준수하도록 할 것(베네수엘라)

-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정하고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억

압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기능을 임의로 방해하는 행위,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2) 정부입장

- 권고수용 : 대한민국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구체화

하고 있다. 적법한 집회를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의 권리 보장과 공공복리가 조화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30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UPR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토론회

□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CCPR/C/KOR/CO/5)

1) 권고내용

- 위원회는 상당수의 집회를,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를 원활한 교통 흐름

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에 근거하여 금지

한 것이 비례성 및 필요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시위자를 막고 연행하기 위하여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하고, 시위주최자들과 참

가자들에 대하여 형사법을 적용하여 체포,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서울 지하철에서 진행한 시위들에 대하여 경찰의 고압적인 진

압이 있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들이 비례성, 필요성 

및 위축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당국의 균열에 대한 낮은 관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21조)

-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제37호(2020)와 관련하여, 당사

국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동 권리에 대한 

제한은 규약 제21조와 비례성 및 필요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보장해

야 한다. 이를 염두하여 당사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

의 폐지 또는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당사국은 모든 법 집행관이 특히 시위의 

맥락에서 강제력 사용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정부입장

- 집회의 자유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집회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용하

고, 대통령,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적 허용 규정을 두어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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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현황, 쟁점, 의견 등

1) 집회의 자유 현황

-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윤석열 정부는 집시법 

제11조의 3호 집회금지구역으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

된다는 자의적 해석에 따라 대통령실 앞 100m 이내의 집회와 행진을 모두 금

지함. 대통령실 인근집회는 신고→ 경찰의 금지통고→경찰의 처분에 대해 법

원에 집행정지 신청→법원의 인용 결정 이란 절차를 거친 뒤에 열리고 있음.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 박대출 의원은 집시법상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에 대

통령집무실을 추가한 개정안 발의함.

- 교통불편을 내세운 집시법 제12조 금지통고 확대 적용 : 집시법 제12조는 집

회의 자유보다 교통소통을 일방적으로 우위에 내세워 집회 개최 자체를 사전

에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만드는 집시법 독소조항으로 법원의 판결과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은 집시법 제12조를 적용한 ‘금지통

고’를 자제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 조항을 다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

작함. 2022년에만 서울에서 집시법 제12조가 금지통고 근거로 제시된 사례가 

219건이고, 집시법 제12조만 단독으로 금지통고 한 사례도 154건임.1) 특히, 

정부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금지가 가능한 주요도로에 대통령실 앞 이태원

로를 추가하는 시행령을 개정함.

-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 집회 허가제 :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제한 방

침, 10.29이태원참사 촛불문화제 행진도 출퇴근시간대 금지 통고함.

- 비폭력집회 강제해산, 폭력 진압 등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야간문화제 

사전 봉쇄, 체포, 강제해산,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들의 노조법에 따른 합

법적 농성에서 고공1인 시위를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경찰봉

으로 안면 가격,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강제철거 등

1)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서울지역 집회금지현항을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이호영, “집시법 11조 개정의 의미와 이후 현실-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2023. 4. 11.자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3-2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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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시위에 대한 과도한 탄압 : 서울 지하철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타기 행동에 대해 정부는 불법 행위로 매도하며 원천봉쇄하거나 폭력적으로 

방해, 과도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시위 참가자를 억압함. 최근에도 서

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에 대해 주거지역, 학교주변, 군사시설 

인근의 집회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집시법 8조5항을 근거로 불허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

장연 박경석 대표를 업무방해, 퇴거불응, 기차방해 혐의로 체포했고, 그 과정

에서 박경석 대표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고2), 이후 침묵 

선전전까지 공사직원 100여명이 가로막아 제지함.3)

- 야간집회 금지 부활 시도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자정 

이후 집회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함4)

- 집회진압 기동연습 재개, 위해성 장비 재도입 시도 : 시위자들이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상황을 가정한 집회진압 기동연습을 재개하고, 박근혜 정부 탄핵 정

국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캡사이신 1463ℓ와 분사기 280대를 새로 

2023년 3월에 새로 구입함.

- 지방정부의 집회의 자유 침해 : 서울, 인천, 대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개정하여 광장이나 공공청사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광

장사용을 허가 사항으로 정한 뒤 집회 목적의 사용신청에 대해서는 사용을 불

허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차단하고 있음.

2) 쟁점 및 의견

- 헌재와 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장소, 방법, 시간의 선택을 집회 주최자가 자유

롭게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고, 집회금지는 다른 모든 가능한 수단을 모두 소

2) 한겨레, 전장연 대표 경찰에 연행되던 중 휄체어서 떨어져 병원 이송(2023.11.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7716.html

3) 한겨레 “전장연은 침묵도 소란이다”... 서울교통공사, 역사 진입 불법 차단(2023.12.0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8701.html

4)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22587, 2023.6.12.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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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최후의 방법이어야 하며 매우 예외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

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는 위법이

라는 판결을 계속하고 있음.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 금지에 대해 집무실 앞과 

똑같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 집회를 하는 일 역시 

반복되고 있음. 경찰이 지속적으로 금지통고와 소송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시

간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권리를 괴롭히는 행위임.

 ○ 최근에도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실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도 집회시위가 

가능하다고 판결함.5) 법원이 1심에서도 대통령실 100미터 이내 집회 시위

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유사

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눈을 붙이기도 하니, 대통령실도 집(관저)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임. 재판부는 “대통령

이 사인의 지위에서 누리는 주거의 안정과 평온은 가급적 보장되어야 하더

라도, 이와 별개로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

령의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결

함. 또한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

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확정하는 것을 특

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며 집시법 11조3호(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 금

지)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힘.

 ○ 최근 팔레스타인 집회의 경우에도 경찰은 행진 구간 중 이스라엘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구간을 제한하고, 행진을 역방향으

로 하라고 제한 통보를 했지만 재판부는 △행진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에 대한 규탄으로 이스라엘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일

요일이라 대사관이 휴무이고, △참가 예정인원도 1000명이라 많지 않고 10

명의 질서유지인을 두어 평화적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행진 제한구간인 

청계남로 구간의 경우 청계천이 있어 직선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지난

2023. 10.22. 및 2023. 11.4 집회의 경우 평화롭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종

5) 뉴스타파 “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 가능”...항소심도 경찰 패소, 시민단체 승소

https://newstapa.org/article/dVi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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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행진을 허용한다고 해도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세종R->종각R 구간을 신고된대로 순뱡향

으로 행진한다고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준다고 보기 어려워 공공복리에 

영향을 준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집회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함.6)

- 야간집회 금지 조항은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 폐지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집회 개최가 언제는 가능하고 언제는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시간 또는 날짜 

자체에 제한을 두면 그 제한과 규약과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CCPR/C/GC/37)고 명시한 것에도 반하는 것임. 법원 역시 정부가 지난 9월 

심야시간대(0~6시) 집회 시위 전면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시민단체가 심야 집

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이고 있음.7)

-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타기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26일,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이 

한국 정부에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평화로운 집회 

시위 권리 침해 △장애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 △집회에 대한 혐오

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부족 △장애인 

단체와의 진정성있는 협의 부재 등에 대해 우려하는 서신을 발송한 바 있음.8)

□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우리나라는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자유권 규

약의 당사국으로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지님. 집회의 권리는 민

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임.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존

6)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보도자료 (2023.11.25)

7) 한겨레, 경찰 심야집회 금지에 법원 또 제동… 집회의 자유 침해(2023.11.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5773.html

8)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

gId=2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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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및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전형적인 탄압의 표시라고 할 수 있음.9)

- 지난 4차 자유권 심의에서도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해 자유권위원회가 특

별히 강조하고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이번 5차 심의에서도 같은 

권고를 받아서 정부는 2026년 11월까지 이행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해

야 함. 즉, 한국의 자유권 관련해서 집회의 자유는 유엔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

는 사안이라 할 수 있음.

- 집회의 자유 억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책들이 취해져야 할 것임.

 ∙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억압 정책 중단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 보장

 ∙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행사를 금지하지 말 것

 ∙ 평화적 집회에 대해 캡사이신, 물대포 등 위해성 장비 사용 금지

 ∙ 추모제, 문화제 등 평화적 집회에 대해 경찰의 해산, 물리적 진압 등 위헌, 

위법적인 경찰의 집회 대응 엄벌 및 금지

 ∙ 헌법적 기본권이자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집회의 자유를 조례로 방해 또

는 금지하는 위헌적 행태 중지

- 무엇보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폐지 혹은 개정을 

이행해야함. 구체적으로 집시법 제11조는 제정 당시부터 국가기관 및 청사, 

역 등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였고 이후 법률 개정으로 금지 대상이 삭제되

고, 그 범위도 축소되었음.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

기 때문에 이의 폐지가 필요함.

9) 일반논평 37호(2020) : 제21조 평화적 집회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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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1) 권고내용

-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민사법률로 

대체할 것(미국)

2) 정부입장

- 참조(noted): 국회에서 「형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지 여부,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

□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CCPR/C/KOR/CO/5)

1) 권고내용

- 위원회는 이전 권고들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법조항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정부나 기업의 이해관계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

명한 언론인이 형사기소를 당하고,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 당사국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4호

(20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역형은 결코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 모든 경우에 형사법은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서만 적용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형사법이 언론인이나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

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비판에 대한 

관용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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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입장

-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지 여부, 강력한 민사 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야 할 문제이다.

□ 관련 현황, 쟁점, 의견 등

1) 명예훼손 비범죄화 관련 현황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행

위에 대한 의견 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뿐만 아니라 기사 또는 논

평, 제품 품평마저도 처벌 가능성이 있어 자유로운 비판과 건전한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을 침해함. 그동안 조직 내 부당한 사안에 대한 고

발,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활용되어 

왔음.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

게 제한하고 있음.

-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제4차 심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를 권고하였음.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이기도 함.

- 이번 자유권위원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포함되었지만 대통령실, 법무부장관, 

행안부 장관 등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음.10)

 ○ 대통령 집무실 선정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기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명

예훼손으로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기자 고발

10) 미디어오늘, 대통령실 ‘천공 의혹’ 기자 고발 위축효과 노렸다 볼 수밖에 없는 이유(2023.2.8.)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08385, 오마이뉴스, 윤

석열 정부의 입막음용 고소고발 실태(2023.3.15) https://omn.kr/2309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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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가 관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한 한겨레 기자 고발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가 담긴 국회 인사청문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

의로 MBC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 시절 청탁사건 연루 논

란을 다룬 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YTN의 그래픽 실수에 관계자들을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인사청탁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해당기자들을 명

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억 손배청구

 ○ 대선개입 여론조작건으로 뉴스타파, JTBC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

사와 기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등

- 실제로 21대 국회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혹은 비범죄화하는 개정안 

다수 발의되었음.

 ○ 김용민의원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1649, 2021년 7월 22일 발의),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2050, 2021년 8월13일), 최강욱 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2109360, 2021년 3월 4일),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

번호 2119118, 2022년 12월 26일)등

2) 쟁점 및 의견

- 대법원은 공직자를 상대로 한 비판적 의혹 제기를 두고 명예훼손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임. 공인·공적 사안과 관련한 내용은 ‘악

의적 공격’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가 우선하고,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의 도덕

성·청렴성, 업무처리의 적정성 같은 공적 관심사는 감시·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음.

-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등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음. 공직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된 사례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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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의사표현 특별보고관은 공직자와 정부기관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서는 안된다고 권고한 바 있음.

- 비록 2021년 2월, 헌법재판소가 5대 4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4인의 헌법재판관은 감시와 비판의 객체가 되어야 할 국가·공

직자가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위

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사실을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감정으로 보아 부정

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11)

□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내부고발, 비판 등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형법 제307조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3. 사법부의 독립성 및 공정성

□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CCPR/C/KOR/CO/5)

1) 권고내용

- 위원회는 사법부 및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보다 광범위하게 방지하기 위한 다

양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임명된 판사들에게 사법

권이 집중되어 부정부패 수사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 대법원장을 포함

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 2명의 판

사만이 징계조치에 그쳤으며, 8명의 판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제2조 및 제14조)

11) 로리더, 헌법재판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합헌…”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2021.2.25.)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9



40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UPR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토론회

- 당사국은 사법부와 검찰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고 부당한 압력이

나 간섭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야 한다. 또한 판사와 검사의 선발, 임명, 정직, 전보, 해임 및 징계절차가 규

약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및 검사의 역할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 관

련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법권 남용이 효과적으로 조

사, 기소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 제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정부입장

- 특별한 입장없음

□ 관련 현황, 쟁점, 의견 등

- 사법농단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바탕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

원행정처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거나 개별 법관들을 

사찰하고, 학회를 해산하거나 인사불이익을 시도하고, 판결의 배당이나 판결

문 수정에 관여하고, 판결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법관

과 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임

- 이러한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난 지 6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관여법관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대부분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있고, 징계는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부 법관에 대해 극히 미미한 처분만 내려졌음. 헌법재판소 또한 탄

핵소추된 임성근에 대해 각하 처분 하는 등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처벌은 지

지부진함.

 ○ 검찰은 지난 9월 15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등 각종 재판 부당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비자금 조성 등 47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는 

사법농단의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 고영한⋅박병

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각각 5년과 4년을 구형하였으며, 재판부는 내년 1

월 26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임. 또한 징역 7년이 구형된 임종헌 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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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2024년 2월 5일 있을 예정임.

 ○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66명의 사법농단 비위 법관 중 징계위에 회부된 법관

은 10명 뿐이고, 각각 감봉 6개월, 견책, 무혐의 처분된 3명(신광렬, 조의

연, 성창호)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음.

- 정부는 당초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

처에서 법관이 상근하지 않도록 하는 ‘비법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3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추가 보고서

를 제출하면서 2023년 완료 부분을 삭제하고,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는 

법관이 관여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의 수

를 줄였습니다’로 변경함.

□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

를 중심으로 판사의 관료화, 서열화를 강화하는 인사구조 등 관료적 사법행정

구조에 있음. 사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

- 대법원은 2019년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켰지만 자문기구에 불과

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분산과 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법원조

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독점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켜야 함.

- 실제로 국회에는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 의결기구로서 

합의제 기관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법원조직

법」개정안(의안번호 2101458,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3726,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4341,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계류중)

이 제출되어 있음.

- 참여연대 역시 제안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하고 사법의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가칭)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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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 전반의 심의·의사결정 및 집행 등 총괄권한을 갖는 합의제기구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함. 현행 법원행정처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

하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행사하는 사법행정권한(법관 인사권을 포함

함)을 사법행정위원회에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법원조직법 제9조, 19조, 25

조의 2, 33조, 41조, 44조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민주적 통제와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구

성에 있어 외부 비(非)법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상근하는 구조를 두도록 구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행정 실무 지원기관으로 (가칭)‘법원사무처’를 설치하

고, 법관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근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명문규

정을 법원조직법에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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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차별금지법 및 성 소수자 분야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Ⅰ. 개괄

2023년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을 통해 통합적으로 한국의 국제인권법적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해였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의 해인 올해에도 여전히 세계는 수

많은 분쟁, 인권침해, 전쟁범죄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인류가 75년 

전 세계인권선언과 인권협약 등을 통해 스스로 천명한 약속,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평등

과 반차별 의무를 환기하고 인권 책무를 재다짐하여 완수해야 한다. 

인권의무를 계속 부인하는 국가는 국제인권시스템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보다 진전된 미래를 위해 평등, 반차별, 성소수자의 권리와 관련

하여 국제인권 의무를 밝히고 한국 정부의 이행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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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등과 반차별의 권리

1. 포괄적 차별금지법

1) 국제인권기준1)

그 이전은 각 국가별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전시키는 시기였다면 1990년대부터는 

전세계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진 시기였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 및 지역인권체제에서도 이 목소리에 부응했다. 모든 조약기구에서 협약이

행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전문가들은 조약이행의무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당사국에

게 권고했고, UPR에서도 검토국가들은 당사국에게 입법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한국을 비롯해 여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못한 국가들이 

남아있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촉구2)

하는 동시에 국제인권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수 요소를 자세히 

설명하는 작업을 준비해왔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2년 12월 7일 “소수자 권리 보호: 포괄적 차별금지

법 제정을 위한 실용 지침서(Protecting Minority Rights: A Practical Guide to 

Developing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이하 ‘지침서’)”

를 출간하며, 유엔 독립전문가들의 성명을 통해 모든 국가에게 인권책무에 있어서 “포

괄적 차별금지법이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밝혔다.3)

1) 아래 장은 2023. 4. 27.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의 발

제문 중 일부를 발췌했다.

2) 대한민국 국회에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차

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브리핑노

트 (Press briefing notes on Republic of Korea)

https://www.ohchr.org/en/press-briefing-notes/2021/12/press-briefing-notes-republic-k

orea

https://equalityact.kr/press1220/ (비공식 국문본)

3)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2/12/comprehensive-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must-be-priority-sa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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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서는 차별금지법이 나아갈 바에 대한 미래적 비전을 담은 희망사항이 아니

며 국제인권법의 현재적 해석으로 철저히 ‘당사국의 의무사항’만을 담은 것이다. 따라

서 지침서는 입법을 위한 실무서이면서 당사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의무와 그 

내용에 대한 직접적 유권해석 문서이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발간 성명에서 “지침서는, 모든 사람이 존엄과 권

리에 있어 평등하고,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no one is left behind)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필수 범위, 구조, 내용에 대한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법적 기준을 종합하고 조화시켰습니

다. 규범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것 외에도 구체적인 국가별 사례와 실용적인 지침을 제

공합니다. 이 지침은 정부, 국회, 국가인권기구, UN 직원, 시민사회 대표, 소수자 및 

기타 인권 옹호자들을 위하여 명확하고 명백하며 포괄적인 지침에 대한 오랜 숙원을 

채웁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역사무소 등을 통해 지침

서를 소개하고 관계자들을 위한 실무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협약은 당사국에게 인권에 관해 존중, 보호, 실현의 3가지 의무를 부여한다.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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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국가가 법, 정책, 관행에 있어서 차별로부터 삼가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이미 존재하는 차별적 정책은 철폐해야 하는 것이다. 보

호는 다른 모든 주체가 가하는 차별로부터 인권주체를 보호할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

의무에서 차별금지법제가 ‘포괄적’임을 요구된다. 실현은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고 평

등과 반차별을 향유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말한다. 정책, 계획, 전략의 개발과 이행, 

데이터 수집과 분석, 보고서, 대중 교육, 인식 제고, 기구 설립, 적극적 조치, 그리고 

편견, 고정관념 등 차별의 근원에 대항하기 등의 다양한 일들이 포함된다. 

특히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6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용적인 평등

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하며 “포용적 평등은 협약 전반에 걸쳐 발전

된 평등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는 실질적 평등 모델을 수용하고 평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고 자세히 설명한다. (a)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한 재분

배의 차원 (b) 낙인, 고정관념, 편견 및 폭력에 맞서고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교차성을 

인정하기 위한 인식의 차원 (c)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의 사회적 본성을 재확

인하고 사회에 포함됨으로써 완전한 인간성을 인정하는 참여적 차원 (d) 인간 존엄성

의 문제로서 차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수용적 차원. 우리 협약은 이렇게 포용

적인 평등을 기반으로 한다.”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 3가지 의무에 따라, 평등을 ‘기계적 같음’이 아니라 이렇게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목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의 필수성

과 법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들이 분명히 도출되며 지침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국제인권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수요건

가. 포괄적이기 위한 조건들

지침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수요건이라고 보며 해당 항

목에 대해 자세히 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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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의해 규율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고 확장가능한 차별금지사유에 기반한, 차별의 

모든 형태와 표현을 금지해야함

•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정의와 일치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해야함

•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노출된 개인과 집단의 평등 실현을 위해 고안된 적극적인 조치의 

채택을 명시적으로 허용, 요구 및 제공해야함

• 접근성을 보장하고 평등의무를 신설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평등권과 반차별권리의 

실현을 운용할 수 있게 함

• 효과적이고 위하력이 있으며 비례적인 제재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 피해자에 대한 인정·보상·

배상, 관련 제도적·사회적 구제책 등을 제공해야 함

• 진정인이 일응 차별 추정 사례를 제기한 후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조항과 불이익 금지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의 접근 보장을 위한 필요한 절차상 보호 장치 및 개정을 수립할 

것

•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 기능, 권한을 갖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평등 기구의 

설립을 제공할 것

•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고 평등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타 이행 조치의 채택을 

의무화할 것. 여기에는 차별적인 정책 영향이 발생하기 전에 식별 및 방지하고 평등 실현에 

필요한 영향을 평가하고 보장하기 위해 공법 및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평등영향평가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함

나. 차별금지

양대 조약에는 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없지만,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존재하는 정의와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8호,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를 종합하면 유엔인권협약상 차별에 대한 정의는 “인권 및 기

본적 자유의 동등한 인정, 향유,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손상시키거나, 법으로 규정된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가 있는, 하나 이상의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이며 차별금지에는 “차별금지사

유에 근거한 괴롭힘과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이 포함”된

다고 보고 있다.

한편 차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제적 혹은 가상적 ‘비교집단’의 설정은 법적 정의

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며, 사건 판단에 대해서도 비교집단 설정의 어려움은 판단 요소

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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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차별과 금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요소, 인적 범위(누가 보호되는

가), 권리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어떤 행동으로부터 보호되는가), 물적 범위(어디서 보

호되고, 누가 그 의무를 가지는가), 행위의 정당화 범위(어떤 차등대우는 왜 허용되는

가), 가 분명히 결정되어야 한다. 

인적 범위

먼저, 차별금지사유는 지위, 정체성, 특성, 신념 등을 포함하는데 이 목록은 포괄적

이며 확장 가능해야 한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이해는 계속 진화해갔으며, 세계인

권선언, 인권협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차별금지사유 외에도 위원회는 개인진정, 일반

논평, 최종권고 등을 통해 차별금지사유를 확장해갔다. 특히 ‘기타 신분’라는 조항 형식

은 추후 동일한 성질의 차별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조치로 평가된다. 사회권 

일반논평 제20호는 “차별의 성질은 맥락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진화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제2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유에 

비견할만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형태의 차등적 대우들을 포착하기 위해, “기타 

신분”이라는 사유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현재 국제인권법상 인정되는 (하지만 이에 한정

되지 않는) 차별금지사유는 다음과 같다.

연령; 출생; 법적, 가족, 보호자 지위; 피부색; 카스트를 포함한 혈통; 장애; 경제적 지위; 민족성; 

성별 표현; 성별 정체성; 질병에 대한 유전적 또는 기타 소인; 건강 상태; 원주민 기원; 언어; 

결혼 여부; 모성 또는 친자 관계; 이민자 신분; 소수자 지위; 출신국; 국적; 거주지; 인권 옹호자 

지위, 노동조합 가입 또는 정치적 소속을 포함한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임신; 재산; 인종; 난민 

또는 망명 상태; 종교 또는 신념; 성별과 젠더; 성별 특성; 성적 지향; 사회적 출신; 사회적 신분; 

또는 기타 신분.

한편, 금지되어야 하는 차별에는 당연히 연계(예.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가족이 겪는 

차별)와 간주 차별(예. 실제 롬인이 아니지만 롬인으로 오해되어 받은 차별)도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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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또한 유엔조약기구들은 수십 년간 차별이 여러 사유에 기반해서 복잡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최근 개인통보 사건 등에서 교차성과 다중적 차별을 다루

고 있다. 중첩된 차별은 두 가지 이상 별개의 차별금지사유에 기반하여 발생하며 개별

차별금지법에서도 이를 대응할 수 있다. 교차차별은 두 가지 이상의 차별금지사유에 

함께 작용하여 새로운 차별을 만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를 다루지 않는다면 보

호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금지되는 행위

인권협약들은 “모든 종류의 차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차별금지사유에 기반한 괴롭힘,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분리(segregation), 불이익

조치 등 크게 6가지 종류의 차별을 인지하고 있다. 차별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다. “목적 또는 효과가 있는” 표현에서 보듯이 차별에는 동기나 의도를 포함하지 않

는데 피해와 속성 사이의 인과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물적 범위

물적 범위는 2가지로 작동한다. 첫째, 모든 기본권과 인권(예. 집회의 자유, 사회보

장권)에 관한 반차별의 권리4), 둘째, 독립적인 권리로서5), 법에 규율되는 모든 범위

의 행위(예. 거래 등 사적영역)에 대한 반차별의 권리를 통하여 규정된다. 국내 입법례

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차별금지법 제5조 제1항이 “이 법은 국가와 모든 사람을 구

속한다”는 표현으로 물적 범위를 분명히 한다.

4)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

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

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 등

5) 자유권규약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

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

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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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 사유

차등 대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예.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관련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 한편 이 판단은 차별

형태와 금지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직접 차별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정당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비례성 평가는 괴롭힘과 보복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사법접

근에 대한) 절차적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에는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 항변을 할 

수 없다. 

EU 등에서 좁게 몇 가지 차별금지사유에 기반한 예외나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은 그 

외의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전혀 허용하지 않겠다는 예이며, 예외를 늘리려는 입법자

의 의도라고 볼 수 없다.

적극적 조치

평등권은 적극적 조치의 채택을 요구한다. 적극적 조치에는 불평등을 줄이거나 극

복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입법, 행정, 정책 조치가 포함된다(예. 국회의원 선

거 후보의 여성할당제, 교육기관의 인종 할당제). 다만 이러한 조치는 시간 제한이 있

어야 하고 정기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며 평등을 증진하거나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례

해야 한다. 

적극적 조치가 불평등하거나 분리된 기준을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채

택된 적극적 조치 조치는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며 평

등의 목적이 달성되면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 제한이 반드시 기간이 짧다는 의

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평등 의무

국가는 위의 조치들 외에도 차별을 제거하고 참여의 평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적극

적 의무를 부담한다. 첫째, 접근성은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 통신, 작업장, 교육, 의

료서비스, 대중공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의무이다. 국가는 

접근성에 대한 최소 기준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접근성 의무는 당사자의 요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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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는 사전적 무조건적 의무이다. 접근성 표준을 지키지 않는 것도 차별의 한 형태

이다. 둘째, 법적 평등의무로서 국가는 1) 차별의 예방 의무, 2) 조직적 의무, 3) 주류

화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어떤 방식으로 평등의무를 수행할 지는 국가아 

재량을 가지나 이 의무 수행의 최소한의 효율성은 보장하여야 한다. 

다. 효과적인 구제책

차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국제인권의무를 준수하지 못한다. 반차별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위하력이 있으

며 비례적인 제재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인정·보상·배상, 

관련 제도적·사회적 구제책 등을 제공해야 한다. 차별을 시정, 저지, 방지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차별을 판단하는 법원과 기구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법에

서 구제책의 유형을 지정할 때 그 목록은 예시적이어야 한다. 법원과 기관은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해의 유형, 범위 등에 따라 적절한 구체 조치를 제시할 수 있는 재량을 가

져야 한다. 

라. 집행과 정의 접근(access to justice)

반차별권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차별에 노출된 개인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크게 2가지, 정의접근성과 증거·입증의 문제로 귀결된다.

먼저,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기구는 차별에 노출된 개인이 쉽게 진정할 수 있도록 접

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소송구조나 지원, 언어지원, 진정 관련 교육프로그램, 물리

적 장벽 제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진정인 지위에 대해서도 포함적인 접

근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피해자 개인이 아니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개인 혹

은 단체)가 피해자의 동의 혹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집단인 경우 이러한 넓은 진정인 지위 인정이 피해 구제에 효과적이다.

둘째, 증거·입증의 문제이다. 차별은 당사자 사이의 권력 차이와 차별자만이 아는 

정보의 존재를 그대로 반영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절차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종종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민사 및 행정법에서 입증책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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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요구한다. (형사법에는 적용될 수 없다) 사회권 일반논평 제20호도 “쟁점이 되는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해당 당국이나 다른 피고인이, 완전히 또는 일부분 독점

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해당 당국이나 다른 피고인에게 있다고 간주되

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

마. 평등 기구

지침서는 차별금지법은 전문화된 평등기구 설립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조직적 요건에 대해 국가마다 형식과 구조는 재량이 있으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

한 파리 원칙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 독립성 보장, 운영방식 등을 권고한다. 다만 지

침서는 일반적인 국가인권위원회와 평등기구는 구분된다고 보고 있다.

바. 이행

한편 평등영향평가는 반차별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고 집행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

고 보고 있다. 정책 및 결정이 직간접적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차별을 받는 개인 

및 그룹의 특정 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식별하는 조사인데, 

사후적이지 않고 선제적이며 데이타에 기반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성이 반영

되어야 하며 그 평가 결과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이후 정책 변경으로 이어져야 한다.

보론: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 특정 사유, 차별 행위 중 일부(노동, 교육 등)만을 규

율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는 구분된다. 헌법이나 개별법에 있는 반차별 조항과도 구

분된다.

지침서는 당사국은 당연히 특정 집단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구조적 장벽을 식별하

고 해결하기 위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나 기타 법률을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힌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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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개별적 차별금지법 또는 일반적인 반차별 조항의 채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의무와 충돌하지 않고 이를 면제하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

법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입법 의무가 부여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일반적인 협약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 2000년대 

이후 모든 조약기구 심사 및 국가별인권정례검토를 통해 구체적 권고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제 법관할을 넘는 보편적인 기제로 이해된다. 필수적

이지만 평등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은 아주 기본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평등을 완벽하게 이룩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나라는 없지만 인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과 시행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실무적

으로 발전하며 서로 참고할 수 있는 상호적 대화이다. 국제인권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으로 성문화하는 작업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작업도 소중히 참고할 수 있다. 

2) 이번 권고

제4차 UPR 권고

139.32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지체없이 도입할 것(아일랜드);

139.44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평등법 제정

을 위한 정부 전략을 발전시키고,포괄적 평등법을 통과시킬 것(네덜란드);

139.45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도입하고,법령에 인종차별의 개념을 규정하며,인종적 

사유로 인종 혐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러시아);

139.46 성,종교,사회적 조건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종,성적 지향,성별 등을 사유로 

한 차별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시행을 고려할 것(페루);

139.47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 법률 기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우

크라이나);

139.49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크

로아티아);

139.5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포함하도록 고려할 것(그리스);

139.51「평등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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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자유권규약 최종견해

차별 금지, 혐오 표현 및 증오 범죄

11. 위원회는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신분, 장애,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차별과 혐오 표현을 다루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이 당사국에 

부재한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북한이탈주민, 무슬림 이주민, 난민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치인과 공인들을 포함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주민, 난민 신청자, 난민에 대한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하고 있다(제2조, 제19조, 제20조, 제26조).

12.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모든 삶의 영역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신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직접적, 간접적, 교차적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며 차별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한다;

(b) 인권 존중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증진하고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또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고정관념적 편견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을 강화한다;

(c) 증오 범죄 신고를 장려하고 그러한 범죄가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조사되고, 가해자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적절한 제재를 받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d) 중앙 및 지방 당국, 법 집행 공무원, 판사, 검사에게 혐오 발언 및 증오 범죄 대응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미디어 종사자에게 다양성 수용을 촉진하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다.

3)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권고들은 크게 4가지이다. 포과적 차별금지법 제정, 고정관념적 편견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제고 노력, 증오 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 증오 범죄 대응과 다양성에 대

하여 법집행자와 미디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다.

국제 NGO UPR-info는 UPR의 권고를 다섯 가지의 단계로 분류하며 특정한 조치

를 요구하는 5단계 권고를 좋은 권고로 보고 있다. 분류는, 1단계: 검토받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향한 권고나, 검토받는 국가가 기술 지원이나 정보 공유를 요청하도

록 하는 권고6), 2단계: 연속성을 강조하는 권고7), 3단계: 변화를 고려하라는 권고8), 

6) call on요청하다, seek찾다, share공유하다

7) continue계속하다, maintain유지하다, perpetuate지속하다, persevere인내하다, persist지속하다, 

pursue추구하다, remain유지하다, sustain유지하다

8) analyse분석하다, assess평가하다, consider고려하다, envisage구상하다, examine조사하다, explore

탐구하다, reflect upon성찰하다, revise수정하다, review검토하다, study연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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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일반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행동을 권고9), 5단계: 특정한 조치를 권고10), 이렇

게 나눈다.낮은 수준의 권고는 인권기준을 낮출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지만 수용률

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낮은 

수준의 2단계 수준의 권고(“노력을 유지할 것”)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의지의 표현 면

에서 문제적이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UPR-info에 따르면, 국가들은 검토에서 즉각 수용하지 않은 

권고의 19% 정도도 다음 차수 이전에 이행한 것으로 드러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4개의 법안을 국제인권의무가 제시하는 9가지 필수요건 

중 검토할 때, 차별금지에 있어서, 인적범위, 차별행위, 물적범위, 정당화사유에 대해 

국제인권의무에 따라 명시하고 있다. 일부 차별에 관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불포함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물론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명문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구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조항들이 있으며, 효과적인 집행과 정의접근을 위한 

증명책임, 법률구조, 소송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행에 관해서도 영향평가

를 포함할 수 있는 기본계획 등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제출된 4개의 법안은 국제인

권의무를 준수하는 시작으로서 모자람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징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별선동과 혐

오표현에 쉽게 노출된 사람들이 경도되어 자행하는 폭력, 차별, 증오범죄는,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피해를 만든다. 한편 사회적 통합과 관용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비

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현대 국가에서 기본적인 요

소다. 심각한 현상을 인지하고 얼른 제정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미 너무 늦었다.

9) accelerate가속화하다, address대응하다, encourage권장하다, engage with참여하다, ensure보장하

다, guarantee보장하다, intensify강화하다, promote촉진하다, speed up가속화하다, strengthen강화

하다, take action조치하다, take measures조치하다, steps towards조치를 취하다

10) conduct수행하다, develop개발하다, eliminate제거하다, establish설정하다, investigate조사하다, 

undertake수행하다. 법률용어들-> abolish폐지하다, accede동의하다, adopt채택하다, amend개정

하다, implement이행하다, enforce시행하다, ratify비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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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소수자 권리

1.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반차별 의무

1) 국제인권기준11)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그리고 성특징)에 대한 일반적

인 의무는 1.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것 2. 고문 그밖에 부당한 처우를 방지할 것 3. 차별적인 

법을 철폐할 것 4. 차별을 금지하고 대응할 것 5. 표현,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의무에 따라 관련 최종견해와 권고가 

도출되었다. 일단 구체적인 법령 관련 권고는 해당 장에서 보고, 먼저 이러한 반차별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대중과 공무원 대상 교육 권고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2) 이번 권고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13.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서 성소수자(LGBTI)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차별, 혐오 

발언 및 폭력에도 불구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과 

정책이 부재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2022년 4월 대법원이 군 영외에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군인 2명에 대하여 무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가 계속 범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인정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같은 분야에서 동성 커플과 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법률이 부재하고, "성전환증" 

진단, 생식능력제거, 수술 등의 요건이 포함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계속 적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7조, 제17조 및 제26조).

14.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률과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11) 국제인권법적 의무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Born Free and Equal: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Sex Characteristic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2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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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

(c) 민법 개정 또는 시민 결합 도입 등 동성 커플과 그 자녀가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도입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d) '성전환증' 진단, 생식능력제거 및 외부성기 성형수술, 혼인 여부와 관련된 조건 등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성전환에 대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e)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 및 다양한 성 정체성에 관한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f)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 캠페인을 개발 

및 시행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3)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먼저 한국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구체적인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그 노력을 계속하는 동안, 사적행위자(가족, 동

료, 일반 대중)와 국가행위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 

제고, 공공 캠페인,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인식 제고는 차별의 피해자가 매일의 

차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파워링하는 역할도 한다.

[그림 1] 캐나다 정부 ‘#FreeToBeMe’ 캠페인

[그림 2] 성소수자 청년/청소년 지지를 위한 
호주 ‘Wear It PurPle’ 캠페인. 2010
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호주 보건부아 
참여하는 일종의 민관협력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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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Free and Equal’이나 각 국가의 관련 캠페인 등을 참

고할 때 이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침묵, 무관심은 차별을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인식 제고는 다양한 종류의 차별(개인, 공동체에 의한 차별, 사

회적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현재 한국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적 태도, 행동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식별하여 이것부터 바꿔

나간다면 긍정적 변화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 군형법 추행죄

1) 국제인권기준

성소수자, 특히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을 범죄화하는 법률적 전통(소위 ‘소도미법 sodomy 

law’)은 서양 종교법과 16세기 영국 보통법(1533년 Buggery Act)이 18세기 서구 식민지 

팽창시기에 식민화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로 전파된 것에서 기인한다. 

[그림 3] 소도미법의 기원을 설명하는 유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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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은 사생활의 권리, 평등과 반차별의 권리를 침해하여 각국 현대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 위반한다. 비교법적으로는 유럽인권재판소 1981년 Dudgeon v. 

U.K., 미국 연방대법원 2003년 Lawrence v. Texas, 인도 대법원 2018년 Navtej 

Singh Johar & Ors. v. Union of India 등 유엔에서는 유엔 자유권위원회 1994년 

Toonen v. Australia 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22년 Rosanna 

Flamer-Caldera v. Sri Lanka 그리고 다양한 인권협약에서 인정된 원칙이다.

한국은 영미법 전통을 직접적으로 수계하지 않아 일반형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었

으나 군대사법(military justice) 체계가 영국과 미국 전통에 영향을 받아 이러한 악

법이 만들어졌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청이 남한을 통치했고, 대한민국 육

군의 창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48년 국방경비법이 수립된 이래 군대 내의 동

성애 행위가 범죄화되었다. 국방경비법 제50조는 “…… 계간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한 폭행……을 범한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이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

은 “군법을 적용받는 자 중 계간을 행한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한다”

고 규정한 미국의 전시법(Articles of War) 제93조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미국의 이 

법률 조항은 다시 영국의 전시법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 조항은 여러 번 개정이 있었

으나 동성 간의 성접촉을 범죄화한다는 내용은 변하지 않았으며 현재 군형법 제92조

의6으로 남았다.

이 조항의 근원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UPR에서, 인권전문가들은 다양한 

협약위원회에서 해당 군형법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2) 이번 권고

제4차 UPR

139.141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제재를 없앨 것(아일

랜드);

139.143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멕시코);

139.149 군대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폐지할 것(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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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자유권규약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13. ... 또한 2022년 4월 대법원이 군 영외에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군인 2명에 대하여 무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가 계속 범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

14.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b)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

3)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이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해 올해 10월 제네바에서 열렸던 자유권규약 심의 등 여

러 번의 이행 기회에서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을 하였다. 

한편 2023년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해 2002년, 

2011년, 2016년 이어 4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12) BBC, 더 가디언, CNN 등 외신

과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는 이 결정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싸움에서 뒤로 

물러선 결정이라고 비난하였다. 한편 4명 재판관의 위헌 의견은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최초로 개진하였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기반한 기소유예처분

을 구하는 헌법소원들은 인용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불균일은 이 조항

의 위헌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여전히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 조항을 폐지할 수 있다. 위헌적 법률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악용의 소지가 있다. 한편 2022년 4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더 이상 이 

조항에 기반한 수사와 기소는 중지되어야 한다. 계속되는 인권 침해를 이번에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올바른 방향을 확인했다면 역주행하는 퇴행은 없어야 할 

것이다.

12) 헌법재판소 2023.10.26. 선고 2017헌가1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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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성별정정 요건

1) 국제인권기준

누구나 성별 정체성을 가진다. 성별 정체성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개인의 신체 감각을 포함한 각 사람이 깊이 느끼는 

내적, 개인적 성별 경험을 의미한다. 

시스젠더와 달리 트랜스젠더(한국 법적 절차에서는 ‘성전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병리적 함의가 있으므로 미래에 이 단어의 사용은 점차 지양되어야 한다) 혹은 “트랜

스”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고 조화로운 삶의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는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다면) 의학적, 수술적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트랜지션도 

수반할 수 있다.

성별 정체성은 독립적인 차별금지사유 혹은 성별의 하위 범주로서 국제인권기준과 

각국 헌법의 기본권 및 인권 보호체계에서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된다. 성별 정체성

의 인정(recognition)은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평등과 반차별 등의 권리에서 도출

된다. 또한 성별 정체성의 인정은 보건, 교육, 주거, 사회보장과 고용에서 접근에 있어

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성별 정체성이 불인정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과 정체성에 대한 훼손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의 접근을 어렵

게 한다. 복장 문제, 젠더규범의 강요 등으로 학교에서 조기 이탈하는 청소년들, 직장

에의 취업,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임대차, 핸드폰 구매 등 다양한 계약을 꺼리는 성

인 트랜스젠더들, 화장실을 가기 꺼려하는 트랜스젠더들. 이렇게 잠깐만 들여다보아

도 건강권, 교육권, 표현의 자유, 이동와 주거의 자유, 출입국의 자유 등 많은 권리를 

온전하게 향유하기 어려운 차별이 상존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과 폭력 중에 성별 정체성 인정의 부재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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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73/152: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폭력 및 차
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 전문가의 보고서를 쉽게 요
약한 요약문. 성별정정 절차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을 설시
하고 있다

성별인정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은,

• 신청자의 자기 결정(self-declaration)에 기초해야 함

• 간단한 행정 절차여야 함

• 접근 가능하고 가능한 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함

• 신청자에게 부당한 의료 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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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바이너리 정체성(“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 정체성)의 인정13)

• 미성년자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주지하고 있다. 

이 기준도 소위 ‘희망사항’이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많은 국가에서 준수하고 시행

하는 기준이다. 

2) 이번 권고

제4차 UPR

138.53 개인의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따른 성정체성을 인정할 것(아르헨티나);

139.161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의 조건으로 정신과 진단, 의료적 조치, 결혼 및 출산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개인의 자발적 선언(self-declaration)을 성별정정의 기반으로 하는 

투명한 행정적 절차를 도입할 것(아이슬란드);

139.150 성별정정을 전제조건 없이 허용할 것(호주);

제5차 자유권규약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13. ... 또한, 위원회는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법률이 부재하고, "성전환증" 진단, 생식능력제거, 

수술 등의 요건이 포함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계속 

적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14.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d) '성전환증' 진단, 생식능력제거 및 외부성기 성형수술, 혼인 여부와 관련된 조건 등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성전환에 대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3)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한국은 1990년대부터 일부 개별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정정하는 절차

를 통해 트랜스젠더의 성별을 인정해오던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2006년 대법원 판례(대

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과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13)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인도, 네덜란드,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대만, 태국, 영국, 미국 연방 일부 주에서 여권 등 다양

한 신분 문서에 제3의 성 혹은 논바이너리 정체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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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처리지침에 적시된 사항은 ‘참고사항’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

게 실질적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침은 크게, 

1.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로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을 것 

2. 현재 혼인 중이 아니고, 미성년자 자녀를 갖고 있지 않을 것 

3. 성전환수술을 받아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신체외관이 전환하고자 하는 성으로 

바뀌었을 것 

4. 범죄, 탈법행위에 이용목적 등 성별 변경에 지장이 되는 사유가 없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2022. 1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결정)로 미

성년자 자녀 요건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성별정정’ 기준은, 절차적 접근성이 낮고 장벽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사법절차인 점, 국제의료기준에 맞지 않는 병리화모델을 아직 따르고 있는 

점14), 신체침해적인 비자발적/강제적 생식능력 제거를 요구하는 점 등이 국제인권기

준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91명 중 성별정정을 완료한 사람은 겨우 8퍼센트에 불과했다. 이전 10여 년 동안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시

정의 요구도 많았다. 

최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11월 20일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

견을 열고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성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하는 것을 ‘성별의 법적 인정’으로 정의하고,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의 인권 존중

과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

법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

으며 성확정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14) 박한희. (2018).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비병리화 담론의 전개와 인권적 의의: 국제질병분류 제11판

의 개정을 앞두고. 인권연구, 1(1), 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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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국은, 개별 법원은 성별정정 절차에서, 법원행정처는 사무처리지침에

서, 국회와 정부는 입법적 노력으로15), 해당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국의 

트랜스젠더가 첫  번째 법적 장벽에서의 좌절로 삶과 다른 권리들의 누림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지대하다.

4. 동성커플 차별 예방

1) 국제인권기준

동성커플 또는 동성부부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국제인권

법상 협약 위반이며 차별이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 등 지역인권규범에서도 협약 위

반으로 보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 2013년 Vallianatos and Others v. Greece, 

2015년 Oliari and Others v. Italy 등)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국가보고서의 심사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당사국은 

특히 사회보장 혜택, 연금, 세금, 상속과 관련된 혜택을 포함하여 전통적으로 결혼한 

파트너에게만 부여된 혜택이 반차별적으로 부여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 분야의 차별

을 해결할 의무가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16)

관련 개인진정 사건으로는 2003년 동성배우자에게 재향군인혜택법에 따른 연금지급을 

거부한 호주 정부의 처분에 대한 개인진정 사건인 Young v. Australia 사건, 2007년 

동성동반자에게 파트너 사망 후 사회복지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콜롬비아 연금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개인진정 사건인 X v. Colombia 사건이 있으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자유권규약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17) 

15) 박한희 (2021).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제안. 인권과 정의, 498, 41- 60.

16)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discrimination and violence based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HRC/29/23), 2015, para. 79(h) 등

17) UN Human Rights Committee, Young v. Australia, Communication No. 941/2000, 

CCPR/C/78/D/941/2000 (2003); UN Human Rights Committee, X v. Colombia, 

Communication No. 1361/2005, CCPR/C/89/D/1361/20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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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한국에 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하여 ‘동

성 관계에 있는 사람들(필자 주: 동성커플을 의미)’에게 권리 향유에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24. 위원회는 군형법에서 동성관계의 범죄화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동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규약의 여러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차별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다. 더욱이 공적 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위에 대한 보고에 관심이 있다(제2조(2)).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중략...

(b) 사회 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 등과 관련된 조항처럼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규제 조항을 개정한다.

...하략...

한편 동등한 결혼에의 접근권이 국제인권기준상 직접 도출되지는 않지만 비교법적

으로 34개국이 동성결혼을 법제화했다. 38개 OCED 국가 중 24개국이 동성결혼을 

법제화했다. OECD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3개국(한국, 슬로바키아, 터키)만이 중앙, 

지방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법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슬로바키아도 판례로 

일부 동거 관련 권리는 인정하고 있다.

자유권위원회도 최근 페루18)를 포함, 여러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국가에게  

동성결혼에 권한 권고를 하고 있어, 관련 인권기준도 진화하는 중이라고 보인다. 최소

18)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ixth Periodic Report 

of Peru, CCPR/C/PER/CO/6 (2023) at para. 19.  “(c) Consider amending article 234 of 

the Civil Code, which restricts marriage only to that between a woman and a man, 

and review the relevant legislation with a view to fully recognizing the equality of 

same-sex couples and guaranteeing for them all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Cov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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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 등의 권리에서 평등과 반차별은 즉각적으로 이행되어

야 하는 인권의무이다.

2) 이번 권고

제4차 UPR

139.144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가 이성부부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고 인정받는 것을 보장할 것(뉴질랜드);

139.148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미국);

139.159 합의에 의한 성인 간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동성부부의 입양을 합법화할 것(아이슬란드);

제5차 자유권규약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13. ... 위원회는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인정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같은 분야에서 

동성 커플과 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우려를 표명한다. 

14.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c) 민법 개정 또는 시민 결합 도입 등 동성 커플과 그 자녀가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도입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3)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이행 방안으로 

- 정부와 국회의장은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이 가능하도록 민법을 개정할 것

성중립적인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

-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 의료, 

주거 등에서 동성 부부를 차별없이 대우할 것 (필자 주: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의 

동성 파트너십 제도 등)

- 국무총리와 각 부처는,

보건복지부는 동성 부부 및 커플에게 의료, 건강보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동성배우자와 동성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 것

국토교통부는 동성 부부 및 커플에게 주거 공급, 임차권 승계, 주거 관련 대출에 있

어서 차별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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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는 동성 부부 및 커플에게 연말 정산 등 세제, 

연금 제도, 휴가 등 직장 관련 복지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통계청은 인구총조사에 동거 동성커플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고, 보건복지

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동거 동성커플의 존재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할 것,

등이 가능하다.

올해 2월 21일, 서울 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

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헌법, 행정법,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한편 5월 31일 국회에서는 동

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22396, 장혜영의

원 등 12인)이 헌정사 최초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혼인의 성립을 규정한 민법 제

812조의 규정에 “혼인은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쌍방이” 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동성

간의 혼인신고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법무부는 관련하

여 입법적 대화에 참여하고 촉진해야 한다. 추상적 ‘시기 상조’ 답변 말고도 법 실무

적으로 해야 하는 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동성결혼 안 되는 국가’로 남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언론에 잘 알려진 동성부부 김규진-김세진 부부의 아이는 이 가족의 실질과 맞

지 않게 ‘혼인 중이 아닌 김규진씨의 자녀’로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되었다. 부

부의 일방인 김세진씨는 법적으로는 이 자녀의 성장 동안 보호할 수 없는 지위에 놓

여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런 일들이 많다.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의 방향

이 더 늦기 전에 정립되었으면 한다.

5. 성 정체성 교육 시행 

1) 국제인권기준

포괄적 성교육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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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으로서, 아동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자신의 건강과 복지, 존엄성에 대한 인식 능력,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성적

(Sexual) 관계 형성 능력, 자신 및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선택 능력, 

자신의 삶 속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호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를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 Education)은 국제인

권의무로서,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

약 등의 반차별 조항, 아동의 권리, 교육권, 건강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재

생산권 등에서 도출된다.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22호에서 “국가는 모두를 위한 연

령에 적합한, 근거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5] 한글판으로도 번역된 유네스코 
2018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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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권고

제4차 UPR

139.101 연령에 맞는 성교육, 특히 10대의 임신과 HIV/AIDS를 예방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성적 지향 ,성별, 성별 정체성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성교육을 제공할 것(룩셈부르크);

제5차 자유권규약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14.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e)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 및 다양한 성 정체성에 관한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3)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교육부는 2015년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배포하였는데 성별 고정관념, 

차별적 성별규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강화하고, 성소수자 등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17년 교육부는 문제가 된 내용

을 일부만 수정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내용은 그대로이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는 

교육청에 ‘표준안 사용안내’를 하지 않으며 현재는 사실상 표준안이 없는 상황으로 보

인다. 울산시교육청 등 일부 지역이나 성교육센터에서 유네스코 기준 ‘포괄적 성교육’

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으나, 2022년 울산광역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고 

이 사업은 축소되었다.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성차별적이고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교육을 하는 단체가 성교육 전문기관 사업수행 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2022년 11월 9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은 ‘성소수자’ 표현을 삭제하

고, ‘성평등’ 표현을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라고 개인화하며, 재생산

권을 삭제하고 ‘생식권’으로 대체하는 등 근거에 기반하거나 포용적인 교육과정이라

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퇴행 현상은 상당히 우려적이다. 이는 당연하게도 차별이자 권리 침해인

데, 지금 이 시대 공교육 체제 하에서 자라는 청소년, 청년들의 부정적 공중보건적 결

과(public health outcome)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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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지 않을 때 더 빈번해지는 일들에는, 원치 않는 10대 임신, 성

매개감염(STIs), 위험한 임신중지, ‘동의’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 성폭력의 증가, 제한

적인 재생산/생식 건강 지식, 성적 다양성에 대한 낙인화, 긍정적 신체이미지, 자존

감, 건강한 관계에 대해 충분히 배우지 못해 부정적 정신건강, 상호존중에 기반한 개

인 관계 맺음의 어려움, 자신의 성건강에 대한 주체적 결정 능력 낮아짐 등이 있다.

이미 관련된 전문 정보는 유네스코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이 시기 아동과 청소년이었던 사람들의 미래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일에는 정부와 교육부의 이행 의지만이 남아 있다.

한편 UPR 중 “139.163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를 금지할 것(아이슬란

드)” 권고는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제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일부 사설 상

담기관의 소위 “전환치료” 관행에 대한 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행 방안으로는 

철저한 수사 및 감독, 인식 제고, 전문가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청소년 관련 종사자

에 대한 민감성 교육, 부모를 위한 공식적 자료 제공 등 여러 법정책 조치를 조합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제 성소수자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불법적 

“전환 치료”를 근절하자.

Ⅳ. 나가며

국제사회가 인권 수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보편적 정례검토(UPR)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권고사

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정의와 존엄에 기반한 사회로의 진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권 프레임워크

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무색하게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선동,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등이 급증하면

서 평등과 차별 금지의 현황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려스러운 추세는, 



74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UPR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토론회

최소한 일부는, 정부가 평등 문화를 장려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는 사실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제도적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성과 관용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데 지속적으로 소홀히 함으

로써 혐오와 차별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한국 정부는 평등과 반차별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수용함으로써 다양성이 존중

되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증오 범죄의 증

가세를 줄이고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과 존중의 원칙을 진정으로 지키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한국에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지 못해, 자란 곳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는 (사

실상 자발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젊은 성소수자들이 있다. 여기에 사는 모두에게 

미래가 있기 위해서라도 인권 의무 이행은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하는 것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존중되고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헌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의미 있는 대

화에 참여하고, 우리 사회를 위한 인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야 할 때다.



[발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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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석

(군인권센터 정책기획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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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군 인권 분야 

조규석 (군인권센터 정책기획팀 간사)

□ 권고 출처 :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 권고 내용 : 「군형법」제92조6(추행, 옛 계간)의 폐지1)

□ 관련 현황, 쟁점, 의견 등  

○ 2022.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

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변경

○ 2022. 8. 국방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준비 착수 및 인권위 검토 요

청, 인권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진 경우는 징계 대상

에서 제외”하라고 회신하였으나, 2023. 1. 국방부 입법예고를 통해 “추행이란 

군인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성소

수자 장병 차별 철폐가 아니라 도리어 명문화 시도(단, 5월 최종 입안에서 “군

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우회)

1)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제9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6은 제92조의7로 이동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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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26. 헌법재판소, 5대4로 합헌 결정하였으나, 군검찰이 처분한 기소

유예 8건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취소(동성간 성폭력 

피해자에게 ‘추행죄’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 포함)

○ 2023. 1. 제4주기 UPR, 2023. 11. 제5차 자유권위원회에서 모두 철폐 권고 

채택되었으나, 정부는 법이 남용되지 않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동성애자 

장병’에 대한 차별은 훈령상 금지된다는 말만 반복중

○ 즉, 여전히 「군형법」제92조6가 잔존함에 따라 성소수자 차별이 제도적으로 유

지되고,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과 범위에 동성간 성폭력 피해자가 포함되는 등 자

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인사·행정적 2차 피해 위험 상존

□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군형법」제92조6의 철폐,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서 ‘추행’을 징계사유에

서 삭제

○ 「군형법」제92조6에 대한 군검찰 수사지침 개정, ‘사적 공간’ 및 ‘근무외 시간’

에 대한 인권적 해석 도입

○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군내 성소

수자 차별 철폐와 군 전투력 기여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진행

○ 「부대관리훈령」 ‘제7장 동성애자 장병의 복무’ 용어 개정 → 모든 성소수자 장

병 보호 보장 및 성소수자 인권보호 교육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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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출처 :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 권고 내용 :  … 군대 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살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마련

□ 관련 현황, 쟁점, 의견 등

○ 최근 군 장병 자살 사건의 감소세가 멈추고 증가세를 보이고, 특히 간부의 경우 

업무부담이 높은 청년층인 대위와 중사에서 취약성이 식별됨

○ 우리 정부는 징병신체검사부터 입영 전·후 신체검사를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장

병 정신건강을 확인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병사’의 자살예방에 치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고, 간부의 경우 현역부적합 자원으로 보일 경우 직업 안정성 위험

까지 이중 부담이 작용

구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총계
영관 대위

중·소
위

소계 준위
원·상

사
중사 하사 소계

2018 2 3 4 9 5 8 7 20 20 2 51

2019 1 4 3 8 1 7 9 6 23 25 3 59

2020 1 3 2 6 1 8 4 4 17 13 2 38

2021 0 5 4 9 1 7 16 13 37 26 5 77

2022 5 4 9 1 8 9 9 27 24 5 65

’23.6 1 2 2 5 1 8 2 4 15 9 1 30

합계 10 21 15 46 5 43 48 43 139 117 18 320

소비율 22 46 33 100 4 31 35 31 100 100 100 100

전체

비율
3 7 5 14 2 13 15 13 43 37 6 100

출처: 송갑석 의원실(국방부 제출), 『신아일보』 2023.10.05.자 보도에서 인용 후 재가공(단, 2023.2.3. 최신 

갱신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은 56명, 2019년은 62명, 2020년도는 42명, 2021년도는 83명으로 

나옴. 단, 최종 수사결과 등에 따라 분류가 변경될 수는 있음.)



80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UPR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토론회

○ 하지만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군 자살사고 사후관리 프로그램 연구」(2019), 「간

부 자살 특성 및 예방시스템 연구」(2018) 등을 비공개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협력에 소극적이고, 자살 사유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있음(Cf.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보건복지부)의 경우, 경찰수사기록과 건강보험

공단 데이터를 활용, 「2013~2017년 전국 자살사망 분석 연구」를 실시하여 

2021. 8. 27. 대국민 공표한 바 있음)

○ 즉, 여전히 군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방보다는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적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으며, 자살의 사회구조적 원인 분석보다는 개개인의 심

리 안정화에만 치중, 이에 따라 장병 생명권 위험 요인의 근본적 해결이 요원

□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장병(군무원) 자살 예방을 위한 주기적 과학적 연구 및 데이터 공개(Cf. 사망통

계 집계 불일치: 2022~2023 국정감사 자료, 통계청 자료, 2023. 7. 정보공개 

자료 참고)

○ 군인권보호관 자체적으로 수사·사법 외 ‘인권’에 기반한 자살통계 작성

○ 장병의 건강권에 기초한 그린캠프 등 군 부적응자 관리 프로그램의 전문화

(e.g.,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부적응 인원 관리·감독권 강화 등 포함)

○ 비밀이 보장되는 외부 정신건강 전문요원, 민간 심리·상담 전문가 협업 체계 구

축 및 청년 초급 지휘관(자)를 위한 맞춤형 EAP(e.g., 인사관리, 리더십 코칭, 

정기적으로 간부 전원에 대한 정신건강 진료 및 심리·상담 제공 등 진급·선발

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이익 원천 차단 포함)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한 상담 내용 비밀 보장 및 

상담관 자격 기준 강화, 자살사고 발생시 상담관에 대한 인사불이익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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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출처 :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 권고 내용 :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조사) 시스템 및 절

차 강화,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지원 보장

□ 관련 현황, 쟁점, 의견 등

○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군인에게 병영 부조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고 위반자는 처벌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는 성

폭력 피해자를 참고할 때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이나 「부대

관리훈령」만으로는 상대적으로 법적 보호가 부실하고, 실제 법에 따라 2차 피

해 유발 행위자 처벌 실적이 전무함

○ 2022. 7. 1.부로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어 1)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2) 성범죄, 3)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권, 4) 항소심 재판권 등이 민간

으로 이관되고, 5) 심판관·관할관이 평시 폐지되었으나, 2023년 7월 발생한 해

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의혹 등에서 보이듯, ‘사망의 원인’을 무엇

으로 어떻게 결정하는가(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

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제2의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를 

하는 등 성범죄 2차 피해의 경우 경합범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 자의적 해석 여지가 존재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위헌적인 기소결정권

(법 제2조제④항, 국방부훈령 제2768호 제2조)이 부여되어 있고, 「법원이 재판

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나 「수사기관

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에서도 민간이 수사권 행사

시 군의 ‘협조’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에서마저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중단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군의 예외

주의 경향이 확인

○ 더구나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군판사, 군검사, 군사법경찰 등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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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휘관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

하고, 군판사와 군검사가 법무참모와 같이 동일한 군법무관 중 임명되므로 인

사·조직상 종속 한계가 잔존하여 자유권규약 일반논평 제32호(단락 22-23)에

서 요구하는 ‘법원의 외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됨

○ 「군인복무기본법」 및 「부대관리훈령」 등은 지휘책임 회피로 점철되어 있고, 피

해자 보호 등에서 실질적 공백이 있으며,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체계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훈령」 등 내·외부 

구제제도 역시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없어서 군사법 정의가 언제든 훼손될 여지

가 큼

□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군사법원법」 평시 폐지 

○ 「고문방지협약」에 부합하는 ‘고문죄’ 도입 및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 인권침해 사건, 민간인이 피해자인 사건, 비순정 군사범죄, 군 성범죄 2차 피해

에 대한 관할권 민간 이전(Cf. UN ‘군사재판을 통한 정의 구현에 관한 기본원

칙(안)’ 참고) 및 군검사의 검시권 민간 이전

○ 군판사, 군검사, 군사법경찰 소속 민간 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또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한 군판사, 군검사, 군사법경찰 면담강요 보

호 제공 및 군법무관 전역 후 군사재판 피고인 대리 금지 기간 확대

○ 「군사법원법」상 국방부 장관의 기소결정권 삭제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군인권보호관의 자료제출 요구권 및 군부대 방문조사권 

강화(불시방문), 사망사고 발생 군부대가 직접 군인권보호관에게 즉시 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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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 경유 전)하도록 보장

○ 군인권보호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Cf. 합의제 법제화 강화 포함, 

세계인권선언 제30조에 따른 행위를 파면·해촉 등의 사유로 명시)

○ 군 의무병과의 군 인권침해 관련 심신상해 식별시 신고 의무 명시

○ 「부대관리훈령」에 책임규명 등 지휘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내용 외에도 피해자 

권리를 2차 피해에 대한 사항, 휴가 등 인사배려 조치, 수사·재판 등 사법절차

까지 총괄하여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령 제265조제④항제4호 삭제,2) 인권

침해 피해자와 「군인복무기본법」 제45조의2상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변호인에 

대한 관리 강화(군인권교육 이수 등)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상담관의 인권침해 식별

시 내담자에게 권리구제 방법 및 절차 안내 의무화,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조

력권 명시, 상담관 임용 결정권 국방부 장관으로 일원화

○ 「군 인권업무 훈령」상 ‘군 인권업무 종사자’ 양성·임명 단계상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

□ 권고 출처 :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 권고 내용 : … 군대 내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및 인권 존중 문화 조성

2) 4. 언론대응 및 사망사고와 관련 없는 단체의 불법개입 대처 

 가. 인사, 공보, 작전, 정보, 군사경찰, 사고부대 등 관계 부서간 실시간협조체제 구축 및 관련첩보 

공유 

 나. 사고경위, 원인, 수사결과 발표시 창구 일원화 

다. 언론사에서 문의시 수사책임자에 의해 지정된 창구(공보)에서일관성 있게 답변 

라. 언론의 왜곡ㆍ편파 보도시, 상급기관 공보부서와 협조, 적극 해명 및 법적 대응 

마. 사망사고와 관련 없는 단체의 불법개입시 상급부대 보고 후 정당한 법적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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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현황, 쟁점, 의견 등

○ 국방부는 2005년 전후로 인권과 신설 및 상담, 신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각종 군 인권 보호 제도를 도입했고, 2011년 이래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제정

하여 시행중이며,  2019년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했고, 2020

년 ‘국방헬프콜 1303’을 확장하고, 2021년 기준으로 635명의 병영생활전문상

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들어서 각 군 인권센터가 개소, 2022년 2월 

제3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함. 또한, 202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는 등의 노력이 군 내외에서 어이지고 있음.

○ 그러나 2005년 범정부위원회, 2014년 클로바위원회, 2021년 민·관·군합동위

원회 등의 설치·운영되었음에도 여전히 2018년 이래 군 성폭력이 연 1,000여 

건 이상 발생중.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6,050건의 구타, 382건의 가혹행

위 사건이 수사되었으나 59%와 54%가 각 불기소되고, 그마저도 1%도 안 되

는 사건만 실형이 선고됨.

○ 그런데 국방헬프콜 상담은 2020년 58,000여 건에서 2022년 50,000여 건으로 

감소했고(Cf. ‘자살’은 2020년 이전보다 증가), 이중 오직 1% 남짓한 사건만이 

군사경찰 또는 감찰실로 이관되고 있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평균 근속이 3

년에 불과한 불안정한 직업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이 최대 900여 명의 장병을 관

리해야 하는 등 열악한 업무 환경에 내몰려 있음.

○ 즉, 인권문화 정착을 위한 군 인권교관은 겸직 업무로서 유지되고, 병영생활전

문상담관은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으며, 미신고는 차치하더라도 사법적 불

처벌이 만연하고, ‘인권’이 군의 핵심가치로 자리잡지 못한 채 겉돌고 있음.

□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구조적, 제도적 인권침해 척결: 병사-간부 두발 통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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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휴대전화 제한 철폐, 병사 출·퇴근, 보직변경, 부대이동 제도화 및 공동주거

형 2인실 도입, 채식권 보장 확대, 소수 종교 보장, 인권기반 복지제도 수립, 

전·공·사상자 심사시 국가책임 원칙 채택, 병사의 민간 의료 서비스 비용 국가 

전액 부담, 군 의료기관의 공공화 및 의료의 질 관리, 대민지원 규정 명세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등

○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라 실시중인 ‘군 인권 실태조사’ 및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군 연구용역의 투명한 원칙적 공개 및 군 인권

교육 내실화(지휘관 및 인권업무종사자 교육 강화, 교관 전문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간부 양성시 교육내용 체계화 및 강화)

○ UPR 권고를 감안해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속적 성인지 감수성 교육 확대

(Cf.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참고),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징계

처분 엄수, 각 군 사관학교 여생도 비율 폐지, 장성급 야전부대 지휘관에 여군 

임명, 민간 성폭력피해상담소와의 협력 강화 및 1366 등 홍보 및 이용 독려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전문성 강화 및 직업 안정성 확보(Cf. 인권위 권고 21진

정0606700·21진정0119800(병합) 등 참고)

○ 군인권보호관의 군 인권침해 사건 기소·재판 자료제출요구권 강화 및 의견진술

권 의무화·활성화

○ 국방정책 전반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참여 보장 및 자문·협력 활

성화, 인권조정 군인권보호관과 각 군 장성급 부대에 대한 직통 연락망 구축, 

군인권보호관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민통제 원리 강화, 군인권보호관과 해외 

국방감독관과의 연락·협력체계 구축

○ 병사 자치제도 활성화 및 법제화(권리주체로서의 자율성과 책임의식 환기), 군

인 직장협의회 도입(e.g., EUROMIL), 초임 간부(군무원) 및 전입신병 등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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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적응 지원 체계화(e.g, 적응 걸림돌 분석, 개인 특성과 직무상 요구에 따른 

교육 제공 및 심리·사회적 사고 예방 체계화, 해외 장기 거주 입영자 지원, 인

권친화적 리더십 강조, 부대 인권경영 코칭 등)

□ 권고 출처 :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 권고 내용 : 대체복무 기간의 단축 및 복무영역의 다양화, 현역 군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보상 제공

□ 관련 현황, 쟁점, 의견 등

○ 2018. 6. 28.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에서 비군사적 대체복무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 후 11. 31. 대법원이 「병역법」 제82조제①

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도

입된,  현행 「병역법」과 「대체역법」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과 같이 숙식하도록 

하면서도 그 기간은 2배로 하여 징벌적 성격이 다분하고, 그 복무 장소 역시 

‘교정시설’로 제한되어 제4주기 UPR에서도 재차 지적되었고, 현재 100여 건의 

헌법소송이 계류중.

○ 현행 「대체역법」은 복무 중 심신장애가 발생하여 복무가 불가능하게 된 대체복

무요원의 상황에 대한 규정만 있고, 현역과 같이 기타 사유로 ‘복무부적합’한 

요원의 전역처분 등에 대하여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서 향후 문제가 예상됨. 

나아가 8일 이상의 부당한 복무이탈에 대해 단순히 ‘편입 취소’함으로써 현역 

복무가 강제되는 결과가 생겨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현역복무 

중 대체역 편입 또한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입법 미비가 산적함.

○ 현재는 국가가 대체역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양심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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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도록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대체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기능이 없으며, 대체역심사위원회 자체가 국방부 외청인 병무청 산하에 있어 

외면상 문민통제가 완벽하지 않고, 내용상 그 구성원에 공무원이 과도하게 많

아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함.

○ 즉, 현 대체복무제는 그 제도상 징벌적, 차별적이고, 실 운영상 입법미비가 다소 

존재하는 등 양심의 자유 침해가 존속중임.

□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대체역 편입을 1987년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에 따라 ‘양심의 선언’만으

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체역심사위원회나 우리 법원이 사상검증의 

장이 되지 않도록 법률을 보완

○ 현역 복무 기간과 대체역 기간을 통일시키고, 대체역복무부적합 심사 제도를 

현역의 제도와 동일하게 도입하고, 현역 복무중 대체역 편입 기회를 제공하고, 

징병신체검사 단계에서 병역거부권 고지를 의무화

○ 우리 「헌법」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대체복무요원의 출·

퇴근제 도입(e.g.,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고려)하는 등 「세계인권선언」 제

16조제3호에 기초하여 ‘가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대체복무 장소·직무를 

다변화하여 간접차별을 종식(Cf. UPR 캐나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제6]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이주인권 분야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UPR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토론회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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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이주인권 분야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주구금]

□ 권고 출처 :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 권고 내용 : 

44.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외국인보호소와 사실상 구금 시설로 운용되는 출입국항 내 환경이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b) 신체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5호(2014)에 따라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적절한 최단 기간을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관련 현황, 쟁점, 의견 등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을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보호

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

나 사법부 등 독립된 주체에 의한 정기적 심사 및 구금 기간의 상한은 존재하

지 않음.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이주구금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

정을 내렸으나 현재까지도 개선입법에 대한 논의는 진행된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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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한국국적이 없는 아동의 구금 금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

이 없으며, 행정규칙인 외국인 보호규칙에서 “보호 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

이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어린이가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보호 외국인

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을 발령하면서 14세 미만의 아동을 같이 구금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영

유아도 부모와 함께 구금되는 관행이 존재하여, 2023년 4월에는 3세 아동, 5

월에는 체류자격이 있는 6세 아동이 부모와 함께 구금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함. 외국인보호규칙은 구금된 아동에 대한 교육, 보호 등에 대해 일부 추가 규

정을 두고 있긴 하나 교육이나 특별한 보호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구금 자체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는 없으며,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마저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현행 난민법에 따라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회부심사’라는 예비심사

를 한 번 더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신청 자체로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불회부 하겠다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절반 이상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불회부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불회부 처분을 받아 이를 소송으로 다투

는 등 공항에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관리하는 출국대기실

에서 지내야 하며, 주거시설 등의 대책이 없어 최소 3개월, 최장 14개월 동안 

공항에 억류되어 있어야 함. 출국대기실에는 따로 취침 시설이 없어 단체로 평

상 위에서 모포를 덮고 취침하고 있고, 그마저도 공간이 좁아 사람이 많을 경우 

공항 게이트 앞에서 노숙하며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구금이 최단기간동안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함.

○ 또한, 아동의 이주구금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

에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여 출입국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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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항에서의 회부심사 절차를 남용하여 공항에 난민신청자를 장기 구금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의 모색이 필요함. 또한, 불가피하게 공항에 장기 대기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를 대비하여 공항 밖에 구금시설이 아닌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함. 

[이주민, 난민 및 난민신청자]

□ 권고 출처 :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 권고 내용 : 

45.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이주구금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사용되도록 보

장해야 한다. 

(b)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하여, 특히 구금 기간에 대한 엄격한 상한선을 도입하고 구금 명령에 대한 

정기적인 사법 심사를 보장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따라 난민신청자를 포함한 

자의적인 이주구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c)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할 수 있는 난민신청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

도록 함으로써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d) 인도적체류자에게 가족 재결합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e)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취업 허가,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초 생활 지

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

(f) 국경 관리 공무원과 출입국 관리 직원이 규약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 기

준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보

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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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현황, 쟁점, 의견 등  

○ 난민법은 ‘인도적체류자’의 지위에 대해 난민인정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

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내 난민 인정 비율은 매년 1~2%대에 불과하며, 많은 난민들은 난민으로 인

정되지 못하고 인도적체류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 일례로 2018년 제주도

에서 난민신청을 했던 예멘 국적자들은 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고 412명은 인

도적 체류허가를 받았을 정도로, 타 국가에서라면 난민으로 인정받았을 국가 

출신의 신청자들 조차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체류자로 거주하고 

있음. 

○ ‘인도적체류자’의 지위는 난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쟁, 재난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는 장기 체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보충적 보호 

지위를 부여하여 협약상 난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우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의 난민법은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해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만 두었을 뿐,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에 대해 사회보장, 교

육, 사회적응교육, 학력인정, 가족결합 등 한국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데 필요

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특히 난민인정자와 달리 가족결합의 원칙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으며, 여행증명서도 발급되지 않고 영주자격으로의 변

경 및 귀화도 허용되지 않아 사회 적응에 큰 문제가 발생함.

□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전쟁, 테러 등의 이유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 인도적체류자로 장기간 체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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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난민들에게 보충적 보호지위 등 준 난민에 속하는 지위를 부여해야 하며, 

난민인정자와 같이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여행증명서 발급, 가족초청 등을 보장

해야 함. 특히, 난민들이 단순히 보호를 제공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고립되지 않고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을 느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출생등록]

□ 권고 출처 :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 권고 내용 : 

62. 당사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히 제정하고, 모든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청 절차

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를 채택해야 하며,출생등록을 통해 얻은 정보

가 오직 외국인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관련 현황, 쟁점, 의견 등

○ 2023년 6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병

원에서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6,000여 명 존재한다는 결과

를 발표함. 정부는 이 중 “출생신고 의무가 있는” 아동 2,236명의 집중 조사를 

진행하였고, 경찰의 추가 조사 끝에 이 중 601명(54.9%)이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되었고,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이후 한국 정부는 뒤늦게 

수 년간 국회에서 계류되었던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바 있음.

○ 하지만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 중 4,000여 명의 이주아동은 정부의 조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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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었듯, 한국에서 태어난 비한국 국적의 아동은 한국에 출생등록할 수 없

기 때문에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행사하는 데 큰 제약이 있음.

○ 출생통보제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는 현재까지도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특히 현행 출생등록 제도가 한국 국

적을 가진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만큼,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는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

아 우려가 큼. 

□ 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히 처

리하여 출생통보제가 외국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등록 외국인

도 출생등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화벽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질 수 있도

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해야 함. 또한, 아동의 정체성과 부모의 알 권

리를 침해하는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를 재정비하고 가족지원 정책을 강화하

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와 함께 가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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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여성인권 분야 

여명희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사무관)

1. 여성 차별

□ 권고 내용 [최종견해 Para. 15-16]

○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낮은 여성 대표성, 성별 임금 격차 발생,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에 따른 당사국의 성평등 증진 역량 퇴보 우려

○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 구현 및 성

별 임금 격차의 구조적 원인 타파, 선출직 여성 공직자 증원을 위한 조치 마련,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관련 인권영향평가 실시

□ 관련 현황, 쟁점, 의견 등

○ (정치 대표성)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이는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0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6.5%(2023년 1월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 2000년 비례대표의원 성별공천할

당제를 도입하여 발전시켜왔고, 성별공천할당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공직후

보자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 제도와 여성정치발전비를 운영하고 있음. 제도 도

입 전후를 비교하면 여성의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그 증가 속도는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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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직 대표성)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은 2011년 53.1%에서 2022년에 60%로 

6.9%p 상승했고, 임금근로자 중 여성관리자 규모 역시 증가하여 2021년 처음

으로 15%대 진입, 그러나 여성관리직 비율은 OECD 평균(33.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 2020년 2월 4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전원을 특

정 성으로 구성하지 못함. 즉 여성 이사 최소 1인 이상 선임이 의무화, 2021년 

현재 국내 상장법인 2천246개의 전체 임원 3만2천5명 중 여성은 5.2%로, 상

장기업 지배구조의 성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여성가족부 조사(2021)

에 의하면 2조 이상 기업의 전체 등기임원 1,173명 중 여성은 8.3%(97명)로 

전년 대비 3.5%p 증가하였고, 전체 미등기임원 7,504명 중 여성은 5.3%(394

명)이다. 등기임원을 사내‧사외이사로 구분하면, 2조 이상 기업의 전체 사내이

사 421명 중 여성은 1.2%(5명)이며, 전체 사외이사 752명 중 여성은 

12.2%(92명)임. 

○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낮고 일자리 질도 낮음. 

2022년 비정규직 비중 늘었으나 여성이 더 많이 늘었고, 기혼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50%에 이름. 기혼 여성 일자리의 질이 이처럼 낮은 것은 기업의 결혼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더불어, 복지국가의 가족 지원이 낮은 현실을 반영

(한국 OECD 국가 중 가족복지에 대한 공공지원이 매우 낮음) 특히 가족서비스

의 경우 지출 수준이 낮기도 하지만, 일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효과

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여성 일자리의 낮은 질과 높은 수준의 성별임금격차는 긴밀하게 연관된 현상임. 

월평균 임금으로 살펴본 성별임금격차는 2020년대를 전후로 64% 수준에서 정

체되고 있음. 남성의 장시간 노동관행과 여성의 시간제 노동 확산을 제어할 필

요가 있고, 여성과 남성 모두 공동 돌봄자이자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의 안착

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남성의 유아 및 돌봄휴직 확대(휴직 소득대체율, 휴

직기간 등), 돌봄의 공공화 등의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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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남성의 큰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이 최저임금 및 저임금 직종에 더 많이 

분포하는데 기인.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은 여성이 남성의 두 배 

전후로 나타남. 월 임금 중위값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에서도 여성이 남성을 압도해서, 2021년 일하는 여성 4명 중 1명은 저임

금을 받는 노동자임. 

○ (성평등 기조의 후퇴)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에서 성평등 및 성차별 

해소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과 예산에서 성평등 관련 영역이 급격히 축소되는 중(성평등 정책 목표의 축소

와 여성 삭제, 성평등 관련 사업 예산 삭감,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지표 삭제)

2. 여성 폭력 

□ 권고 내용 [최종견해 Para. 17-18]

○ 가정폭력과 온라인 성폭력의 확산 및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비동의간음

죄 미도입, 부부강간에 대한 독립적 처벌 규정 부재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책 

및 지원책 강화, 부부강간의 명시적 범죄화, 2차 피해 예방 조치 강화, 온라인 

성범죄 예방 조치 강화

□ 관련 현황, 쟁점, 의견 등  

○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가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



102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UPR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토론회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게 되어 형사처벌

이 아닌 보호처분(접근 제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형사법원에서도 보호처분

을 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때에는 다시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고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이

에 따라 다수의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가정보호사건 중 

절반 정도가 불처분으로 종결됨.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가정폭력 대응에 미흡

한 정책과 관행이 만연함. 

○ (비동의간음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7년 일반권고 제35호

의 일반입법조치로 ‘부부 강간 및 아는 관계/데이트 강간을 포함한 성범죄의 

정의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동의의 결여를 기초로 하고, 강요적 환경을 고

려해야 한다’고 권고, 2018년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유엔여성지위향상국은 2010년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입법권고안을 담

은 핸드북을 발행하여 ‘각국 형법이 유형력 또는 폭행의 행사를 강간의 구성요

건으로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명백하고 자발적인 동의’

를 강간 판단의 기준으로 삼거나, ‘강압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강압적인 

상황’의 해석을 넓게 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 유럽연합은 2011년 

이스탄불 협약을 통해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동의가 없는 성적 행위를 성폭력

으로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 국내 비동의간음죄 도입 논의는 1990년대 초반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

부터 시작되었으며,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제20대 국회 당시 5개 정당 

10개 국회의원실이 비동의간음죄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 제21대 국회에서는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나,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여성가족부는 2023년 1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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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간

음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같은 날 법무부가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발표한 뒤 여성가족부는 9시간만에 입장을 철회. 

한편, 2020년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비동

의간음죄 도입 필요성 검토’가 과제로 이미 포함(‘비동의간음죄 신설에 관한 학

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 해외 입법례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법체계 연구 등 추

진’), 이후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작성된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2020~2022)에

도 ‘비동의간음죄 도입 등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내용이 3년 연속 포함되었음(담당부서 법무부). 그러나 제3차 양성평등정

책 기본계획을 둘러싼 논란 이후 작성된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2023)에는 비

동의간음죄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 정부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반대하는 것

은 아니며 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

으나, ‘도입 추진’도 아닌 ‘도입 필요성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의 기본계획, 시

행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정

부 차원에서의 검토 및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3. 자발적 임신 중단 

□ 권고 내용 [최종견해 Para. 19-20]

○ 낙태를 비범죄화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후속 입법 조치 부재, 임신 중단 약물

의 국내 도입 검토 지연 

○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발적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관련 조치 마련, 임

신 중단 약물의 국내 도입 검토, 자발적 임신중단 및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

한 건강보험 적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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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현황, 쟁점, 의견 등  

○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

을 받아 낙태하게 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과 관련하여 2019년 4월 11일 위 조항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면서 2020년 12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에게 개정

할 것을 주문함. 이에 따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형법」 및 「모자보건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현재 관련 조

항은 효력을 상실한 상태임.

○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졌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적 임신중

지’로 인식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시술 등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안전한 임신중지의 걸림돌로 작용

○ 세계보건기구가 2022년 3월 발간한 임신중지 가이드1)는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와 함께 양질의 임신중지를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각

국에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법적 실효를 상실한

지 3년이 지나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인프라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음. 여성

들은 유산유도제를 도입해 줄 것을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대체입

법을 이유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음.

1)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34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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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방안 및 향후 과제 : 노동 분야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1. 자유권 위원회 권고 내용 

유엔 인권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는 2023년 10월 19~20일 한국 정부의 이행 

현황에 대한 5차 심의를 진행한 후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규약 22조 (결사의 자유)에 

대해 제기된 이슈와 위원회의 권고는 다음과 같다. 

결사의 자유

57. 위원회는 해고노동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에 관한 

일정한 제약을 제거한 2021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

는 모든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dependent contractors)”,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

형 고용 형태 속 노동자가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교사·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많은 제약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규약 22조 관련 유보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수 체례의 압수수색, 고액의 과징금, 조합원에 대한 소환조사, 구속 및 징역형 등 사법적 

탄압과 낙인찍기를 포함하여 2022년부터 벌어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심각한 탄압에 우려한다. 

(22조)

58. 당사국은 모든 개인이 (individuals)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본 규약 2조 2항의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a) 공무원, 교사, 비전형 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은 본 규약 22조에 

엄격하게 부합하도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b) 노동조합에 대한 낙인찍기, 개입, 사법적 괴롭힘이 없도록 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c ) 본 규약 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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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현황, 쟁점, 의견

우선 자유권위원회가 위에 제시한 권고를 여러 권고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이행되어

야 할 권고 중 하나로 꼽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5차 심의 최종견해 64항은 차

기 심의(2031년) 이전인 2026년 11월 3일까지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우선 권고로 제 12항(차별금지, 혐오표현 및 증오범죄), 제56항 (평화적 집회의 권

리), 58항(결사의 자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2021년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 및 98호 비준을 국제 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법·제도·관행이 개

선될 여지가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 번 경고등

이 켜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사법치’를 앞세운 노조때리기가 전부인 윤석열 정부

의 ‘노동 개혁’이 대통령 자신이 취임사에서 적극 지지하겠다던 ‘자유와 인권의 가치

에 기반을 둔 보편적 국제규범’을 오히려 위반한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2021년 4월 정부가 비준하여 2022년 4월 발효한 

ILO 협약 87호, 98호의 이행과 맞물린다.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ILO 협약·권고 이

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를 비롯한 감시감독기구로부터 이행점검을 받게 된다. 올해 8

월 정부는 87호·98호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역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문가위원회는 2024년에도 관련 보고서를 한차례 더 제출할 것을 요구하

고 있고 2023년 11~12월, 2024년 11~12월에 열리는 전문가위원회 회의는 정부 보

고서와 노사단체가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2025년 2월말 발표될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87호·98호 협약 이행에 관한 ‘견해(observation)’을 제시한다. 2024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5차 심의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결사의 자유 보장 실태는 향후 3년

간 유엔 인권기구, ILO 감시감독기구로부터 집중 심의를 받게 된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a) 공무원, 교사, 비전형 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은 본 규약 22조에 

엄격하게 부합하도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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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개정 노조법 등의 시행으로 노동조합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

으며 특수고용형태종사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

나 가입할 수 있는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오히려 이 설명이 

자유권 규약 22조 1항과 달리 범위에 제한을 두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실

토한 셈이었다. 위원회는 규약 22조에 부합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고 이 

권고를 이행할 의향이 있는지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는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한 처리였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여 특수고

용노동자·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

하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

고 노조활동을 옥죄는 손배가압류의 남발을 일정정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

은 그동안의 판례를 반영한 것이자 국제기구, 특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정

부에 수차례 권고한 사항의 지극히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1일 윤

석열 대통령은 끝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국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이번 개정

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

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노동3권 행사에 계속해서 제한을 둘 것이며 이 권리의 제한을 자

유권 규약 22조 2항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폭넓게 두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

지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

제는 대통령 거부권 하나로 간단히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소 향후 3년간 유

엔 인권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견해 제시와 권고는 계속될 것이다. 

자유권위원회가 규약 22조에 따른 원칙과 법개정의 방향을 추상적으로 제시했다면 

법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는 ‘협약권고적용에 관한 ILO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이루

어질 것이다. 향후 법개정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 중 대표적인 일부만 소개한다.

○ 다수의 비전형 고용관계 하의 노동자를 배제하는 협소한 ‘근로자’・‘사용자’ 정의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2022. 12. 28. “개인사업자 외양을 띠지만 타인

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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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랫폼종사자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근로자의 정의 규정에 포함 되어

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

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도 제2조 제2

호 사용자의 정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

되도록 노동조합법 제2조를 개정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민국이 한 EU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상

의 국제노동기준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제기해서 설치된 전문가 패널은 

노동조합법 2조  1호 ‘근로자’정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노조법상 근로

자성 판단에 관한 지표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

12604(병합) 판결)가 종속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종속 계약자’를 비롯한 

많은 부류의 자영업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를 할당 받으며 법적으로 개

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를 배재하며, 이는 자유직업인(변호사, 의

사, 건축가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아무런 차별없이 결사의 자유가 보

장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민주노총 등이 진정한 사건 2602호, 3047호 등에

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부인함에 따라 해

당 회사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제기에 대해 정부가 이 

사건에서 제기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장애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단

체와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

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범위

  - 공무원노조법은 최근 개정으로 6급 이하 직급기준을 삭제하고(제6조제1항), 소

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였다(제6조제1항제2호). 그러

나 여전히 교도관, 근로감독관의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다른 공무원에 대

한 지휘·감독권 행사,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를 가

지고 수행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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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지하여(제6조 제2항 각호) 사실상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자의적

으로 제한될 여지를 두고 있다.

○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신고제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가목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

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목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다목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목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3항 제1호는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심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조

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따라 심사에 수개월 내지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보험설계사로 조직

된 전국설계사노동조합 1년 4개월, 대리운전노동자로 조직된 전국대리운전노

동조합 1년 2개월, 배달운전노동자로 조직된 라이더 유니온 3개월 소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기도 하며(전통시장, 골목상가 등 상인으로 조직된 한국자영업

자노동조합), 정부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아니

라고 취급하기도 한다. (최근 정부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설립신고증

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노조가 아니라고 선언).

○ 교원・공무원의 단체교섭권 제한 및 단체행동 금지

  - 한국의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 범위를 매우 좁게 제한하고 있

다.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

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

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공무

원노조법§8➀). 하위법령에 비교섭사항을 추가적으로 폭넓게 규정하여(공무원



112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UPR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토론회

노조법 시행령§4), 공무원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도 

단체교섭을 금지하는 법령을 두고 있다. 

  - 또한 ‘법령·조례·예산에 직접 규정되거나 위임된 내용’의 단체협약은 노사간 

자유롭게 체결한 것이라도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부인하도록 규정(공무원노

조법§10➀, 교원노조법§7➀)하면서, 노사간 자유로운 단체협약 체결과 성실 

이행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 최근 2023년 5월,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

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불법인 단체협약 및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단체협약을 다수 발견했다며 시정명

령 조치(그리고 불응시 형사처벌)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이라

고 지적한 공무원ㆍ교원노조 단체협약은 사실상 공무원·교원노사관계의 불법

이나 불합리한 특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교원노조의 노동3권이 제

한되는 한국의 공무원·교원노조법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 쟁의행위에 대한 폭넓은 민・형사상 제재를 가능케하는 협소한 쟁의행위 범위

  -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원칙적으로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합법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제약적이어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

능하다. 특히 쟁의행위의 목적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단

체교섭사항에 관한 파업만을 정당한 파업으로 보아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하

는 파업이나 입법에 관한 요구를 제기하는 파업, 이른바 경영권 사항이라고 간

주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대한 파업,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사용자에 대한 

요구를 내걸고 하는 파업은  불법으로 본다.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합법 파업이 아니면 평화

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적용) 및 민사상 손배

가압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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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와 건설노조 탄압

(b) 노동조합에 대한 낙인찍기, 개입, 사법적 괴롭힘이 없도록 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유권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법·제도상의 문제뿐 아

니라 2022년부터 벌어진 정부의 집중적인 노조탄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특

히 건설노조에 대한 표적 수사를 특별히 언급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취임

한 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에 

언급된 노조탄압 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노조 혐오 선동

  - 2022년 말부터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공식 발언을 통해 노

조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한 축,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

이 노동조합 회계관리 부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2022년 12월 21일, 윤석열 대통

령),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동조합 개혁의 출발점"(2023년2월 17일). 또 윤석

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는 신조

어로 멸칭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프리카도 이렇지는 않다”는 차별

적인 발언까지 해 가며 건설노조를 매도하기까지 했다. 

○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행정적 개입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주도의 혐오 선동은 법적 근거 없는 회계자료 제출 등의 노조 

내부 운영에 대한 행정적 개입으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2월 29일 조합

원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

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후 2023년 2월 1일 자율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노동조합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개입이자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로 보고 요구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특히 가장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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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두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있다. 뒤이

어 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남발, 근로시간면제 기획감독 등 노동

조합 활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범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 노조 활동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

위원회는 ‘노사법치’를 내세운 노동조합활동 탄압,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을 명

분으로 한 전국건설노동노합에 대한 집중 탄압을 ‘사법적 괴롭힘’이라고 명명했다. 정

부는 2022년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임의로 불법파업이라고 선언하고 '업무개시명

령'을 내려 파업을 무력화했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삭감

된 임금을 복원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몰았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기간 중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노조 지도부 5

명을 상대로 470억 원(약 3560만 달러, 3230만 유로)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

별단속>을 실시했고, 2023년 6월 25일 특별단속을 통해 1,484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한 후 기간을 50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30%에 해당하는 551명은 폭력단체, 사이비 언론단체 등이었으나 나머지 70%는 노

동조합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동조합을 폭력집단으로 묘사한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여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건설 

현장은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불안정한 고용을 특징으로 한다. 이 때문에 건

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은 직접 건설업체에 노동자를 공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투명

한 고용관계와 적절한 노동조건을 유지한다. 정부와 경찰은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각 건설현장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강요죄, 요

구를 수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상대로 집회 등을 개최하여 압박하는 것이 협박 및 업

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선 특정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고 이동이 잦아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타임오프(노조전임 활동을 위한 유

급 근로시간면제)를 배정받기 어려워 단체교섭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 전임

활동에 대한 급여를 보장받는다. 경찰은 이를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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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정부는 노조때리기에 ‘노사법치’를 내세웠다. ‘정부는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의해

서는 지배당하지 않는다,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는 법치를 노사관계와 연결하면서 "노사 모두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준법’으로 탈바꿈 시켰다. ‘노사법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여 노

사관계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영역이 아닌 사법적 통제와 처벌의 영역이라

는 관념과 노동조합은 주로 법을 위반하는 집단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을 확산하고 있

다.그러나 위원회는 정부의 의무는 이와는 정 반대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2000년대 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와도 일맥상통하는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유사한 형태의 수사에 대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해 

노조 지도자 또는 조합원을 구금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 노동조합 권리에 심각한 간섭

이다. 노조 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에 해가 되는 협박과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

다. 특히 불안정하고 취약한 근로자의 경우 위협의 효과가 더 강력할 수 있다."며 "정

부가 취약한 일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부문의 고용조건에 대해 자유롭고 자

발적인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3)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 철회

(c ) 본 규약 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 

- 심의 과정에서 가장 우려를 자아냈던 대목은 자유권 규약 22조에 대한 유보를 유

지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었다. 한국이 1990년 자유권 규약에 가입하면서 결사

의 자유를 규정한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첨부하였는데 가입 당시에는 교원과 공

무원의 노조 결성이 금지되고 있었고 특히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었던 전

국교직원노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22조에 대햇

허는 국내법의 한도 내에서만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1년 한국은 결

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98호를 비준했고, 두 협약은 자유권 규약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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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제22조 유보를 유

지할 이유가 없다. 유보를 유지한다는 것은 비준한 두 협약을 온전히 이행할 뜻이 

없다고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3. 이행방안 및 향후 과제 

이행방안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에는 정부의 입장과 태도가 민주노총의 입장 및 

국제사회의 기대와 간극이 너무 크다. 정부는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발표된 11월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위원회의 권고를 나열하고 정부 입장을 수록했는데 결사의 자유

에 관한 우려와 권고사항은 아예 누락했다. 정부가 진정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할 뜻이 있다면 이번 자유권위원회 권고의 의미를 상

세히 해설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부록]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5차 
정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UPR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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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5차 정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비공식번역

CCPR/C/KOR/CO/5

2023. 11. 3. 

사전 미편집 버전(Advanced unedited version) 

1. 위원회는 2023년 10월 19일과 20일에 개최된 제4054차 및 4055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제5차 정기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10월 30일(월) 개최된 

제4068차 회의에서 본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들어가며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5차 정기보고서와 그 안에 제시된 정보의 제출을 환영

한다. 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을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보고기간 동안 취한 조치에 

대해 당사국 대표단과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한

다. 위원회는 당사국 대표단이 제공한 구두 답변과 서면으로 제공한 보충 정보에 

대해 당사국에 감사를 표한다.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자유권규약에 따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동안 당사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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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입법, 정책 및 제도적 조치를 시행한 것을 환영한다. 

(a) 2021년 4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채택

(b) 2019년 12월 27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채택

(c) 2018년 12월 24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

4.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의 국제협약에 가입하거나 비준한 것을 환영한다. 

(a) 2023년 1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b) 2022년 12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c) 2021년 4월,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 제87호, 제98호, 모두 2022년 4

월 20일 국내 발효

C. 주요 우려사항 및 권고 

선택의정서에 따른 견해(제2조)

5.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따라 채택된 견해(개인통보 결정)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개인통보 사건의) 경우 견

해가 채택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의 견해 등 국제인권

기구의 권고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관한 사항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당사국의 입장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위원회의 견해(개인통보 결정)에 의해 무효화될 수 

없다는 당사국의 진술과, 사법부가 당사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가능성, 

내용 및 해석에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6. 당사국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 법원 절차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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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 및 견해(개인통보 결정)에 포함된 권고사항의 이

행을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가 배상 조치를 권고한 개인통보 사건의 진정인이 국

내 법원에서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의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 당사국은 판사, 검사 및 법 집행 공무원 등에게 자유권규약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권고와 견해(개인통보 결정)의 이

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내 메커니즘의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제2조)

7.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selection)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당사국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국가인권위원 선정 

및 임명을 위한 매우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아직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전히 이행

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8. 당사국은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추천(nomination)을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의 

설치를 포함하여 위원 선정 및 임명을 위한 완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보

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임무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 

9. 위원회는 2021년 법무부가 구속력이 없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를 발간한 

것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당

사국의 관할권 아래 있는 기업들에 의한 생명권 침해, 강제노동 금지 위반 등 자유

권규약 위반 혐의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

커니즘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인권침해 피해

자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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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구제책, 특히 사법적 구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2조, 제6조, 제8조)

10. 당사국은 위원회의 이전 권고를 유념하여,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a) 관할권 내 모든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를 포함하여 (항시), 인권 기준

을 존중하도록 기존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b) 정보 공시 제도를 포함한, 기업의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구속력 있는 법률

의 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c) 관할권 내 기업이 국내외에서 범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는 독

립적 메커니즘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d)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관할권 내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자가 사법적 및 비사법적 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차별 금지, 혐오 표현 및 혐오 범죄

11. 위원회는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신분, 장애, 성적 지향 및 성 정

체성 등을 사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표현을 다루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당사국

에 부재한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북한이탈주민, 무슬림 

이주민, 난민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차별 및 혐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는 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오프라인 및 온라인상에서 이주민, 난민 

신청자, 난민을 향한 정치인 및 공인 등에 의한 혐오 발언이 증가한 점에 대해 우

려한다. (제2조, 제19조, 제20조, 제26조)

12. 당사국은, 

 (a)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신분,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직접적, 간접적, 교차적 차별을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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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며, 차별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보장하는 포

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b) 인권 존중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증진하고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또는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기타 차별금지사유에 기반한 고정

관념적 편견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c) 혐오 범죄 신고를 장려하고 그러한 범죄가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조사되고, 

가해자가 기소되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절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

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d)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법 집행 공무원, 판사, 검사를 대상으로 혐오 표현 

및 혐오 범죄 대응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미디어 종사자에게는 

다양성 수용을 촉진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13.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인

(LGBTI)이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차별, 혐오 표현, 폭력에도 불구하

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과 정책이 부

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2022년 4월 대법원이 영외에서 합

의하에 성행위를 한 군인 2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계속 범죄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인정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같은 분야에서 동성 커플과 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성 재지정

(성별 정정)을 인정하는 법률이 부재하고, ‘성전환증’ 진단, 생식능력제거, 성전환 

수술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

처리지침」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제2조, 제7조, 제17

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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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사국은, 

 (a)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률 및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b) 동성의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여야 한다. 

 (c) 동성 커플과 그 자녀가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거나 시민 결합(civil union)을 도입하는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d) ‘성전환증’ 진단, 생식능력제거, 외부성기 성형수술, 혼인 상태 등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법적 성별정정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e) 학생들에게 성(sexuality) 및 다양한 성 정체성에 관한 포괄적이고 정확하

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f)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 

캠페인을 개발 및 시행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평등 및 여성에 대한 차별 

15. 위원회는 공공 부문에서 여성 대표성 증대를 위한 목표 채택을 포함하여 성평

등을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다양한 조치에 주목하면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의사

결정 고위직,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 부문에서 설정된 낮은 수준의 (여성 대표성) 목표(치)와 출산

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악화된 민간 부문의 성별 임금 격차

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

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당사국의 역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2조, 제3조, 제25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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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사국은, 

 (a) 공공 부문 고용에서 여성 대표성에 대한 보다 원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 의사 결정 직책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을 강화해야 한다. 

 (b)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성별 임금 분포 의무 공시 

대상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c)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해

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규정된 여성 후보자 할당제를 강력히 시행하

는 등 선출직 공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할당제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e)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이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구조적 성차

별을 포함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역량이 축소되거나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 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 

17. 위원회는 가정 폭력 및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

기 위해 당사국이 시행한 광범위한 조치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온라인 등에서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

전히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낮은 젠더 폭력 신고율, 낮은 가해자 기소 

및 유죄 판결률, 관대한 처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강간의 법적 정의가 

‘동의의 부재’가 아닌 ‘폭력 또는 협박’에 근거하고 있으며, 부부 강간이 별개의 처

벌 가능한 범죄로 명시적으로 범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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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가정 폭력을 포함한 모든 여성 폭력 사건이 신고되고 철저하게 조사되며, 

가해자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적절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b)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책과 보호 수단, 법률적·의료적·재정적·심리적 지원, 

특히 숙소나 쉼터 및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c) 모든 상황에서 부부 강간을 명시적으로 범죄화하고,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이 아닌 ‘동의 부재’라는 측면에 기해 정의해야 한다. 

 (d) 사법체계를 통해 구제를 청하는 여성에 대한 보복이나 재피해자화

(revictimization)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 피해자의 요청을 포함하여 범죄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플랫폼에서 

범죄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및 유통자에게 적

절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등 온라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자발적 임신중단 및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 

19. 위원회는 안전한 자발적 임신중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4월 낙태를 비범죄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및 여타 조치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는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검토가 지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20. 당사국은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6호(2018)>의 제8항을 유념하여, 안전하

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적절한 법률의 제정 등 안전하고 자발

적인 임신중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한다. 의료용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을 국내에 도입하고, 낙태, 피임, 낙

태 치료 및 기타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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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대책 

21. 위원회는 대테러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 특히 테러위험인물의 통신 감청에 

대한 사법적 승인과 관련하여,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완전히 존중하는 데 

적합한 보호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국

가정보원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 및 제9조 

제4항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후 보고만 하면 대테러 수사 및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수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것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동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

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22. 당사국은 대테러법률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대터러법률이 자유권규

약에 규정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

국은 법 집행기관 및 안보 당국(security forces)의 대테러 수사 및 추적 활동에 

대하여, 적시의 사법적 감독 및 검토 절차 등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감독 체계를 갖

추어야 한다. 

사형제

23. 위원회는 1997년 이후 당사국이 사형 집행을 사실상 유예해 온 점을 인정하

는 한편, 법원이 여전히 사형을 부과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형수 신분 상태에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위원회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인식 제고 조치 등 사형

제 폐지를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가 명백히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

다. (제6조)

24. 당사국은 자유권위원회의 <생명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36호(2018)>을 유념하

여,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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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률상 사형을 폐지하고 모든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해야 한다. 

 (b)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을 검

토하여야 한다. 

 (c) 사형제 폐지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인식 제고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d) 사형 선고를 받은 개인이 새로운 DNA 증거 등 새로 발견된 증거에 근거하

여 유죄 판결을 재심사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법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

여야 한다. 

자살 예방 

25. 위원회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다양한 조치를 인정하지만 노

인과 청년층의 자살 및 군대 내 자살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자살률이 여전히 높

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자살 예방 센터와 관련하여 지역 차원

의 자원 부족으로 인해 당사국의 (자살 예방) 접근 방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보고 등이 있어, 이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익명

성이 보장되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군대 내 자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취해진 구체적인 조치를 환영하지만, 상당수의 군인이 복무 중 받는 높

은 수준의 압박으로 인해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제2조, 제6조)

26. 당사국은 자유권위원회의 <생명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36호(2018)>를 참고하

여, 교육 및 근로 환경, 그리고 군대 내 환경에서 발생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압박, 

그리고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개인을 고려하여, 자살의 사회적 근본 원인을 해결하

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재원을 늘리고, 지역의 자

살예방전담센터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지역 단위에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

해 지방정부에 적절한 예산을 할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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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 이태원 참사

27. 위원회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군중 압사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당사국이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

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효과적

인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위원회는 유감을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

국이 추모 집회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그러한 집회에 참여한 인권활동가

들을 조사하는 등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활동을 방해하였다는 보고에 매우 불편한

(disturbed) 심경이다. (제2조, 제6조)

28. 당사국은 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6호(2018)>를 유념하여, △참사를 조

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설립하고, △고위직을 포함한 책

임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절히 처벌하며, △피해자와 유

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를 제공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금지 

29. 위원회는 전차 최종견해 및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상기하면서, 당사국

의 국내법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특히 정신

적 고문을 완전히 범죄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고문 범죄에) 적용

가능한 형벌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

다. 위원회는 고문 관련 진정을 조사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

해신고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인

권 조사 기구로서 고문 관련 진정을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이고 포

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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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당사국은, 

 (a) 형법에 포함된 고문의 정의가 자유권규약 제7조 및 고문을 금지하는 기타 

국제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고, (고문)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b) 고문 또는 가혹행위가 의심되는 모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

소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적절한 형벌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의료적, 심

리적 보상을 포함한 완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고문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d) 민간 주체에 의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고문 및 가혹행위 혐

의를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e) 자유 박탈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조사하는 효과적인 국가고문방지메커

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f)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

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해야 한다. 

군대 내 인권침해

31.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사법원의 관

할 범위를 축소하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등 군대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해

결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다양한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전히 군

대 내 가혹행위,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

해 우려를 표한다. (제6조, 제7조)

32. 당사국은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

템과 절차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과 법률적, 의료적, 재정적,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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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포함한 완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군대 내 

인권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신매매 및 노예적 상황의 근절 

33. 위원회는 2021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고, 2023년 3월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는 등 인신

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 기소 강화를 위해 당사국이 취한 다양한 

조치들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노동 착취 및 성 착취 목적의 인

신매매가 당사국에서 여전히 만연하고, 피해자 식별이 여전히 미흡하며, 특히 고용

주가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증을 압수하는 등의 관행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노동 

착취와 강제 노동에 노출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인신매매의 

정의와 관련 처벌 조항이 「유엔 국제범죄조직방지협약 –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팔레르모의정서)」에 완전히 부합

하지 않아 인신매매 사건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있어 공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 제14조)

34. 당사국은, 

 (a) 「형법」 및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인신매매

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벌조항을 적절히 보완하고, 인신매매의 

정의를 개정하여 포괄성을 확보하는 등, (관련 법률이) 인신매매에 관한 국

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b) 모든 인신매매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적절하고 억지력 있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c) 노동 착취 피해자를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d) 이주노동자의 여권과 신분증을 압수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및 벌칙을 강

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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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5.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및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등이 변호

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여러 조건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제9조 및 제14조)

36. 당사국은 자유권위원회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일반논평 제35호

(2014)>를 참조하여, 자유권규약 제9조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피구금자가 심문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및 처우 

37.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거

부당한 북한이탈주민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송환에 대해 집행정지효와 함

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당사국의 입장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2019년 

11월, 보호 불허 처분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여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는 보고에 우려

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북한이탈

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되는 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조항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최대 90일을 초과하여 구

금될 수 있는 점, △독립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점에 대

해 우려한다.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38. 당사국은, 

 (a)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국제적 보호를 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개인이 자

유권규약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위해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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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거나 송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심문 및 구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정 구금의 기간 및 그에 대한 

사법 심사, 강제퇴거, 보호 불허 결정을 포함하여 모든 결정에 대하여 사법

기관에 이의제기할 권리 등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절차와 안전장치를 법률

에 명문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실제로 그러한 안전장치에 효과적으로 접

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동안 구금되도록 해야 한다. 

정신보건시설 비자발적 입원 

39. 위원회는 보고기간 중 시행된 일부 개선책을 환영하지만, 정신의료기관에 자

의로 입원한 사람이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퇴원이 거부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한 사람으로 

신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입원 적합성 심사의 

결과로 의료시설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주로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위원회에 

필수적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그리고 해당 위원회의 심사가 환

자와의 대면 면담 없이 서면 자료에 의존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7조 

및 제9조)

40. 당사국은 모든 자유의 박탈이 최후의 수단으로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적용

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법률이 정한 적절한 절차적 및 실

체적 안전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법적 보호자에 기반한 제도를 폐지하

고, 당사자의 견해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

한 당사국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현행 위원회 구

조와 절차를 개선하고, 자유의 박탈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장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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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여건 

41.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간 취한 특정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구금시설 여건이 여

전히 자유권규약 제10조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

칙)」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2023년에 구금

시설의 전체 수용률이 수용 인원의 108%까지 감소했지만, 과밀 수용, 특히 혼거

실의 수감자 1인당 공간 부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

회는 또한 독방 구금의 연장 등을 포함하여, 처벌로서 독방 구금(금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신질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에 대한 불충분한 접근과 조사수용실에서 남성 교도관이 여성 수용자를 감독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우려를 표한다. (제10조)

42. 당사국은 구금시설 여건이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유엔 여성 수용자 처우와 여성 범죄자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방콕 규

칙)」등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a) 비구금조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구금시설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는 등 

과밀 수용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수감자당 최소 생활 

공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b) 처벌 수단으로서 독방 구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법정 최대 독방 구금 

기간을 ‘만델라 규칙’에 부합하도록 정하며, 독방 구금을 연속적으로 부과

하는 조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c) 교정 시설에 자격을 갖춘 의료진의 수와 관련 예산을 늘리고, 수감자의 건

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금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d) 조사수용실에서 여성 수감자가 남성 교도관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부록_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135

이주구금 여건 

43. 위원회는, 사실상 이민구금시설로 간주되는 공항 내 정부가 운영하는 출국대

기실을 포함하여, 이주구금시설 및 출입국항에서 이루어지는 이주구금의 부적절한 

여건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주구금시설 및 출입국항에 대한 정기적이

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

한 시설 등에 (이주) 아동이 구금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7조, 제10조, 제

24조)

44. 당사국은, 

 (a) 사실상의 구금시설과 같은 이주구금시설 및 출입국항 내 관련 시설의 생활 

여건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

링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b) 자유권위원회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일반논평 제35호(2014)>에 따라, 아

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단 기간 동안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

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주민, 난민 및 난민 신청자

45. 위원회는, (당사국이) 비정규 이주자와 관련하여 행정구금에 구조적으로 의존

하고 있고 (당사국에서) 비정규 이주 신분을 가진 난민 신청자가 빈번하게 구금된

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구금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

으며, 구금 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이주구금에 대한 자동적인 사법 심사를 법

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난민심사 불회부를 결정하도록 난민심사 불회부를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신청자가 난민심사에 회부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총족하지 않

은 것으로 간주되어 출입국항에서 난민지위심사절차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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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회부 결정)가 많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이러한 관행이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취업 허가, 의료 및 기초생활 지원에 대한 접

근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법률상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재결합 권리가 배

제되어 있는 것도 우려스럽게 본다. (제2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46. 당사국은,

 (a)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단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한다. 

 (b)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난민 신청자 등에 대한 자의적인 이주구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제 기준에 맞춰, 구금기간에 대한 엄격한 상한

선을 도입하고, 구금 명령에 대한 주기적인 사법 심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c)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난민신청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

장되도록 함으로써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완전히 존중해야 한다. 

 (d)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재결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e)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취업 허가, 필수 의료 서비스, 기초생활 지

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 법률과 정책을 변경하여야 한다. 

 (f) 자유권규약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 기준에 따라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할 수 있도록 국경수비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 및 공정성 

47. 위원회는 (당사국이 취한) 사법부 및 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

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임명된 판사들에게 사법권이 집중되어 

있어 부패 수사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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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에 대해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 2명의 판사에게만 제재가 내려

졌으며, 8명의 판사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제2조 및 제14조)

48. 당사국은 사법부와 검찰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고 부당한 압력이

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판사와 검사의 선발, 임명, 정직, 전보, 해임 및 징계 절차가 자유권규

약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및 검사의 역할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 관련 국

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법권 남용이 효과적으로 조사, 기소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 제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적 통신의 모니터링, 감시, 감청 

49. 위원회는 안보 및 법 집행기관에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입자 

정보에 접근하고, 법원의 명령 없이 통신을 감청하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광

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국내법상 사생활 권리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을 예

방할 충분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긴급 

감시 및 감청 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2022년 12월 「통신비밀

보호법」이 개정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 요건이 사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제17조, 제19조 및 제21조)

50. 당사국은, 

 (a) 온라인 감시, 통신 및 통신 데이터(메타데이터) 감청, 데이터 추적

(retrieval) 등 모든 유형의 감시 활동과 사생활 침해가 자유권규약, 특히 

제17조의 합법성, 비례성, 필요성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적절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고, 국가의 관행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b) 감시 및 감청이 사전 사법적 승인과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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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가능한 경우, 영향을 받은 당사자에게 자신이 당한 감시 및 감청 활동에 대

해 통지하고, 남용이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

51. 위원회는 2019년 12월 27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것을 환영한다. 그

러나 위원회는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복무(18~21개월)

에 비해 차별적이고 징벌적이라는 점과 대체복무가 교정시설 복무로 제한되어 있

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대체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의 청구가 현재 헌

법재판소에 계류중임을 인지하며, 군 복무중인 군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석방되고 전과 기록이 말소된 것을 환영하지만, 위원

회의 전차 권고 및 견해(개인통보 결정)에 반하여, 이들에게 보상이 제공되지 않았

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제17조, 제18조)

52. 당사국은 과도하게 긴 대체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교정시설 외의 장소로 대체

복무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철폐해야 한

다. 또한 당사국은 현역 군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이전 권

고와 견해(개인통보 결정)를 준수하여,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

해 석방되고 범죄 기록이 말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법률

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53. 위원회의 전차 권고에 비춰볼 때, (당사국에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형법 조항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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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를 표한다. 특히 정부나 기업의 이해관계

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언론인이 형사 기소를 당하고,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의 이전 권고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특

히 동법 제7조의 지나치게 모호한 문구에 따라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9조, 제15조, 제

19조)

54. 당사국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며, 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4호(20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역형은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 모든 경우에 형사법은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만 적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형사법이 언론인이나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비판에 대한 관용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여 자유권규약 제15조에 따른 법적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 

55. 위원회는, (당사국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

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를 포함

하여, 상당수의 집회를 금지한 것이 비례성 및 필요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의 시위에 대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막고 연행하고, 형사법을 적용하여 시위 주최

자와 참가자를 체포,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경찰이 강경 진압했다는 보고

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의 비례성, 필요성 및 위축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대립(disruption)에 대한 당국의 낮은 관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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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당사국은 자유권위원회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37호

(2020)>를 참고하여,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엄격히 자유권규약 제21조와 비례성 및 필요성의 원칙

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은 이를 유념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의 폐지 또는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당사국은 모든 법 집

행 공무원이 특히 시위와 관련하여, 무력 사용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

57. 위원회는 해고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

할 권리에 대한 일부의 제한을 철폐한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공무원, 교사, ‘종속 계약직

(dependent contractors)' 및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non-standard) 고

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사와 공무원의 단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우

려를 표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2022년부터 노

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harassment)과 낙인찍기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여기에는 수

차례의 압수수색과 과중한 과징금을 부과받고, 조합원들이 (소환)조사를 받거나 구

속되거나, 일부의 경우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보고된 한국건설노조 사례가 포함된

다. (제22조)

58. 당사국은 개인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

고, 그러한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이 자유권규약 제22조 제2항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a) 공무원, 교사, 비정형(non-standard) 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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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 및 파업할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

고,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자유권규약 제22조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b) 노동조합이 낙인찍기, 간섭, 사법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결

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c) 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 

공공 생활에 참여할 권리 

59. 위원회는, 당사국이 공무원과 교사가 시민으로서의 사적 자격으로 정치적 의

사표현하는 것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모호한 사유로 「국가공무원

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의 법률을 통해 금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

다. (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60. 당사국은 공무원과 교사가 시민으로서 자유권규약 제25조에 보장된 공적 생

활에 참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및 여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출생 등록 

61. 전차 최종견해에 비춰볼 때, 위원회는 난민,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무

국적자 및 미등록 이주민이 △종종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대사관의 

도움을 원하지 않거나, △대사관에 의해 등록이 거부되거나, △극복할 수 없는 행

정적 걸림돌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주지하며, 외국인이 여전히 자녀의 

출생 등록 신청을 본국 대사관에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에 대해 유감스럽

게 생각한다. (제24조)

62. 당사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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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제정하고, 모든 외국인 아동과 그 보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청 절차

를 마련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도입하며, 출생 등록을 통해 취득된 정보가 

오직 외국인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D. 배포 및 후속조치 

63. 당사국은 사법, 입법 및 행정 당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

구, 일반 대중에게 자유권규약에 명시된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자유

권규약 및 선택의정서 2종, 제5차 정기 국가보고서 및 본 최종견해를 널리 보급해

야 한다. 당사국은 정기 국가보고서와 본 최종견해가 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번역

되도록 해야 한다. 

64. 위원회의 절차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은 위의 12항(차별금지, 혐오

표현 및 혐오범죄), 56항(평화적 집회의 권리) 및 58항(결사의 자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2026년 11월 3일까지 (자유권위원회에) 제공

하여야 한다. 

65. 위원회의 예측 가능한 검토주기에 따라, 당사국은 정기 국가보고서 제출에 앞

서, 2029년에 위원회의 쟁점 목록을 받게 되며, 제6차 정기 국가보고서를 구성하

는 답변서를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보고서 작성 시 

당사국이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와 폭넓게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 총회 결의 68/268에 따라, 국가보고서의 글자 수는 21,200 단어로 제

한된다. 당사국과의 차기 건설적인 대화는 2031년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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